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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1992년 민사책임조약은 탱커에 의한 유탁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에게 엄격책임을 과(課)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일정 한도까지 제한하

고 강제책임보험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1992년 기금조약은 1992

년 기금조약은 1992년 민사책임조약을 보완한 것으로 탱커에 의한 유

류오염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 의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 보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행하는 정부 간 조직인 국제유탁보

상기금(1992년 기금)의 설립을 규정한 것이다. 이어서 2003년 5월에 

1992년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

한 국제조약 2003년 의정서 가 채택되었고 일본은 2004년 7월에 동의

정서에 가입하였다. 2005년 3월부터 본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선박소

유자로부터의 배상 및 국제유탁보상기금 추가기금으로부터의 보상의 

합계한도액은 약 1억달러(약 1000억 엔)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서 

국내법화 한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이고 피해자구제에 관한 국제조약

을 국내법화 한 것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것이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

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오염방지법이라 한다.)이고 후자에 해당하

는 것이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유배법이라 한다.)이다. 

최근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의하면 일본주변해역에서는 사소한 해

양오염사례는 발견되었지만 특단의 해양오염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2006년 일본주변해역에서 폐유(廢油)볼(ball)의 표류 표착에 관한 

조사결과, 표류조사에서는 거의 채취되지 않았고, 표착조사에서는 평

균채취량은 전년(前年)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다. 2006년의 해양오염 

중에서 기름에 의한 오염에 관하여 보면, 선박으로부터의 것이 210건

으로 약 7할을 점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취급부주의에서 비롯되



었다고 한다.

1997년 1월 2일 새벽 높는 파도가 치는 시마네현 오키섬(島根県隠
岐島) 북북동 약 106킬로 미터지점에서 난방용 C중유(重油) 약 

19,000k 를 싣은 러시아선적의 탱커 나호토카 호(건조 후 26년 경

과)가 선수(船首)부분이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호토카호의 유류유출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사고처리와 수습을 위한 다양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와 회의체의 구성이다. 해안보안청의 대책본부, 유출유재해대책협

의회 그리고 정부에 운수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나호토카호 해난

유출유재해대책본부 , 관계각료회의 그리고 나호토카호사고 원인조

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고원인의 조사에서 처리 및 보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유출류의 회수작업 등에 지출한 비용

의 지불, 해상재해방지센터의 계약에 근거한 방제조치사업자 어민 

및 가설(假設)도로건설업자 등에 대한 비용 보수의 지불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사용 및 나호토카호 유출유재해응급대책교부금을 추가하는 보조금 적

정화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을 각의결정하고 부(府)현(縣)에 교부(交付)하

는 경비 약 19억 엔, 해상재해방지센터의 대부경비 약 90억 엔을 지

출하도록 했다.

셋째, 보고서의 작성이다. 정부는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유출유방제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수기술심의회종합부

회에 유출유방제체제종합검토위원회 를 설치하여 유출유방제체제의 

강화에 관하여 라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위의 국제조약이 제시하는 틀을 국내법화한 해양오염

방지법의 내용은 오염원이나 오염물질에 대해서 전체로서 규율의 대



상으로 삼고 있으며, 규제기준도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러한 점은 국제조약이 제시하고 있는 틀을 충실히 국내법화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을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화의 문

제, 신속하고 종합적인 유류방제(防除)실시체제의 정비 및 강화, 관공

민(官公民)의 광역적인 연계의 확립, 근린제(諸)국과의 협력체제, 자원

봉사자의 활용체제의 정비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와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신구(新舊)의 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을 국내법화한 일본의 유

배법은 국내법과는 물론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학설상의 논의까지 받

아들인 매우 정치한 내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

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상 보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

다고 할 것이다. 유배법의 경우, 국제기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배상 보상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해양오염방지법, 유배법, 해양환경 모니터링,「나호토카」
호 사고, 유류유출사고에 대한정부조치



Abstrac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imposed strict liabilities of ship's 

owner on Oil Spill Incidents and limited his liabilities. It also forced 

Liability Insurance. And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IOPC Funds), 1992 complemented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IOPC Funds provid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oil spills from tankers.

Afterward,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was adopted and  

Japan signed up this Protocol in July 2004. 

This protocol has come into effect since March 2005, the limit sum of  

compensation has come to 100 million dollar(100 billion Yen) according 

to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IOPC Funds and 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enacted as domestic law to 

discipline countermeasures for oil spill incidents. And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enacted as domestic law enacted to relieve 

victims from oil pollution damages.

In Japan the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 Prevention Law 

enacted to discipline countermeasures for oil Spill Incidents and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enacted to relieve victims 

from oil pollution damages.

Recently, there are a little marine pollution cases in the waters 

surrounding Japan accor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But 



Serious Marine pollution isn't being in progr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bservation of the waters surrounding Japan, there are little waste oil 

floater balls and average quantities of picking waste oil stuck on the 

rocks slightly increased. Pollution incidents cases from oil ships were 210 

times, and they took 70% of the whole oil Marine pollution in 2006.  

Almost pollution incidents from oil ships were caused by careless 

handling.  

Accidents occurred. Russian Tanker called Nahotoka was loading heavy 

oil type C, approximately 19,000kilolitre at the vicinity of approximately 

106km NNE far from Ohkiseom, Shimane on January 2, 1997 through 

high waves at dawn. The stem of Nahotoka made 26 years ago was 

broken off. The Japanese government took 3 Steps to control Nahotoka's 

Oil spills accidents.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organized dedicated organizations and 

councils to handle and control the incident. In the concrete,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of marine Guard, Oil spills disasters Council, Nahotoka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of marine disasters and Oil spills disasters,  

Council of Ministers and Nahotoka disasters investigation committee.  

Second, Japan spent general accounting preliminary expenses in 1996 

and Oil spills disasters grant measures. Basing on contract of Disaster 

Prevention Centre, the Japanese government paid the cost of removing 

Oil spills and the wages of oil removing carriers, road construction 

contractor.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compensated fishermen's costs 

and wages. To finance these costs, Japan revised a part of Enforcement 

Decree. It paid 1 billion and 900 million Yen to Ohkiseom, Shimane and 

made Disaster Prevention Centre spend 9 billion Yen.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organized Comprehensive Review 



Committee of removing Oil Spills and made it write reports for the 

comprehensive review of accident's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and 

ways of removing oil spills. The Committee wrote interim report, 'In 

regards to strengthen the system of removing Oil Spills'.  

Japan strictly regulated Marine pollution law and the law fits the 

criteria of international treaties. But the law has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Agency Relationships Transcontinental connection, quick and 

accurate systems of removing Oil Spills, the partnership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eople, cooperative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effective system of Volunteers.

Japan domestic law,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 Prevention 

Law is elaborately regulated basing on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and 

IOPC Funds. In this regard,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 Prevention 

Law has comparable worth. But the regulations of indemnification's scope 

aren't yet sufficient.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 Prevention Law 

has to adopt the concrete judging criteria just like the criteria of IOPC 

Funds.

※ Key words : the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 Prevention 
Law,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Oil Pollution 

from Ships, the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Nahotoka Ship Accidents, 3 Step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ntrol Nahotoka's Oil spill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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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이 정박 중인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

호와 충돌하여 적재하고 있던 원유 약 263,944톤 중 약 10,900톤이 유

출되어 태안 앞바다는 물론 서남해안 일대의 양식장, 어류(魚類) 및 

해조류(海藻類)와 조류(鳥類) 등 생태계 전반에 끼친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또한 이번 사고의 영향으로 

양식업과 어패류의 채취 그리고 관광산업 등에 종사하던 주민들은 일

시에 주된 수입원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

사자들이 몰려들어 피해복구에 노력한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수습국면

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의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08. 3.)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과 피해구제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유류유출사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사전예방이 최고의 방법

이며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의해

서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해 두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전히 큰 과제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유류유출사고는 무엇보다도 피해의 방대성과 국적을 달리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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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관련성을 갖는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또 원만한 피해구제제도를 갖추

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공조(共助)와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국

내에서의 성실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 하

에서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 및 피해구제제도는 국제조약과 의정

서 등 국제적인 틀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각국에서는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법제화 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것은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것은 유엔해양법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4월 30일 

채택. 효력발생 1994년 11월 16일)1), 해양유류오염방지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1954년 

5월 12일 서명. 1958년 7월 26일 발효.)과 이 조약의 규제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해양오염방지조약(이른바 MARPOL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1973년 11

월 2일 서명)이 있고 선박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유류오염

사고공해(公海)개입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년 11월 29

일 서명. 1975년 5월 6일 효력발생.) 등이 있다. 

그리고 피해구제에 관련된 것으로서는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1969년 11월 29일 서명. 1975년 6월 19일 효력발생.)과 이 민사책임조

약을 보완하는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Supplementar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1) 유류유출사고와 관계가 깊은 부분은, 제11부 심해저(深海底),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제15부 분쟁의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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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이 국제적인 틀로서 기능을 

하다가 1992년에 위의 2조약을 대신해서 새로운 유류오염에 관한 2조

약이 성립하게 되었다. 즉, 1992년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

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2000년 10월 채택)과 1992년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상에 관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Supplementar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2000년 10월 채택))이 그

것이다.

1992년 민사책임조약은 탱커에 의한 유탁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에게 엄격책임을 과(課)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일정 한도까지 제한하

고 강제책임보험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1992년 기금조약은 1992

년 기금조약은 1992년 민사책임조약을 보완한 것으로 탱커에 의한 유

류오염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 의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 보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행하는 정부간 조직인 국제유탁보

상기금(1992년 기금)의 설립을 규정한 것이다.2)

이어서 2003년 5월에 1992년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 2003년 의정서 가 채택되었고 일본

은 2004년 7월에 동의정서에 가입하였다. 2005년 3월부터 본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선박소유자로부터의 배상 및 국제유탁보상기금 추가기

금으로부터의 보상의 합계한도액은 약 1억달러(약 1000억 엔)에 이르

게 되었다.3) 

2) 矢崎真澄 後藤真太郎、ナホトカ号重油流出事故における地方公共団体の補償請求の査

定基準について、地球環境研究. Vol.8(2006), 55-56쪽.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석인선 신옥주, [2008 최종심의자료]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 연구
( ) -종합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2008. 7.), 35-43쪽, 참조.

3) 矢崎真澄 後藤真太郎、상게논문, 56쪽. 석인선 신옥주, 상게보고서, 43-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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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서 국내법화 한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4)이고 피해자구제에 관한 

국제조약을 국내법화 한 것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5)이다. 그리

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것이 해양오염 등 및 해

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6)(이하, 해양오염방지법이라 한다.)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유배법이라 한

다.)7)이다. 이들 조약들을 국내법화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약에

서 정하고 있는 기준 내지 원칙 그리고 법리 등을 어떻게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제기

금은 영미법상에서 확립된 법원리인 이른바 브라이트 라인 룰(Bright 

Line Rule)8)에서 인정되지 않는 순(純)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배상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of 1990)이 종래의 해석을 벗어나

서 배상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류오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는

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국내법에서도 그대로 이를 수용할 것인가 하

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연구에 의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법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일본이 국제조약 등에 의해서 형성된 틀을 어떻게 국내법에 

수용하여 전개시켜왔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 1977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07년 1월 19일에 공포되었
으며,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5) 1992년 12월 8일 제정, 1993년 1월 1일 시행. 그 후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6) 1970년 12월 25일 제정, 원제(原題)는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이다.
7) 1975년 12월 27일 제정. 원제(原題)는 船舶油濁賠償保障法 이다.
8) 영미법국가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로서 사용이익 등의 경
제적 손실(Economic loss)은 청구권자의 소유물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에 기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한 배상의 대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원칙. 新谷顕一、
油濁損害の賠償の範囲に関する国海法会の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海法会誌 復刊 第38号
(1994年12月)、7쪽, 望月礼二郎、英米法、青林書院新社(1981)、154, 2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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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앞서 간단히 언급한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 제시하는 국제적인 틀로서의 특징은 오염원(源)

과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전체로서 다루고 있으며 동

시에 각 규제영역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 국가간 그리고 조직과 기관 사이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에 관한 핵

심적인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위의 조약들이 제시한 틀을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손해배상 보상법제와 관련해서는 배상 보상의 범위를 어

떠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 것인가라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확대경향에 있는 배상 보상

의 범위, 국제기금조약의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면서 일본의 유배법을 

주로 법해석학적인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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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본에서의 해양오염방지의 메커니즘과 법
. 처음에

이하에서는 먼저 최근의 일본에서의 해양오염실태와 해양오염방지

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 후에 국제조약 등을 참고하면서 해양오염방

지법에 관한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일본에서의 해양오염의 실태9)

최근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의하면, 일본주변해역에서는 사소한 해

양오염사례는 발견되었지만 특단의 해양오염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2006년 일본주변해역에서 폐유(廢油)볼(ball)의 표류 표착에 관

한 조사결과, 표류조사에서는 거의 채취되지 않았고, 표착조사에서는 

평균채취량은 전년(前年)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일본주변

해역을 제외한 북서태평양해역에서는 1982년 이래 계속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거의 채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해상표류물에 대한 조사결과, 플라스틱 등의 해면표류물은 여름에 

일본주변해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의 일본주변해역에서 해양오염(기름, 폐기물, 적조(赤潮) 

등)의 발생확인건수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06년도에는 470건

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110건 증가하였다. 2006년의 해양오염 중에

서 기름에 의한 오염에 관하여 보면, 선박으로부터의 것이 210건으로 

약 7할을 점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취급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기름 이외의 오염에 관하여 보면, 육상으로부터의 것이 85건으

9) 이 부분은 일본환경성의 2007년 환경백서의 내용 중 4. 해양환경 부분(http://www. 
env.go.jp/policy/hakusyo/h19/html/hj07030101.html#3_1_1_4)을 전재(轉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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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6할을 점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고의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이

라고 한다.

. 해양오염방지 관계법령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해서 들 수 있는 주요법률로는 해양오염 및 해

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수

질오탁방지법 , 항칙법(港則法) 10) 그리고 그밖에 도도부현 어업조

정규칙 과 같은 법령이 있다. 이 중에서 해양오염방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말할 것도 없이 해양오염방지법이다. 이 법률은 선

박 등으로부터의 해양에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또 배출된 기름 등의 방제 및 해상화제발생 및 확대의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해상화재를 방지함과 아울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약속을 적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의 

10) 이 법은 항(港) 내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港)내의 정돈(整頓)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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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하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주된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해양오염방지법의 구조와 내용

1. 처음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양오염이라는 용어가 포섭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래 이 용어는 선박으로부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유류의 배출을 원인으로 하는 해양오

염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에 더하여 선

박의 사고에 기인하는 유류의 유출이나 선박 항공기로부터의 폐기물

의 투기에 의한 것, 심해저(深海底)에서의 활동에 의한 것 그리고 뭍

에 발생원(源)이 있는 것 등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UN해

양법조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규정은 위의 사항

들을 널리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동조약은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음(동조약 제193조)을 확인하고, 이어서 모

든 국가는 모든 발생원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輕減) 

및 규제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활용

함과 동시에 자국의 능력에 따라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 조약

에 적합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또 이 점에 관하여 정책을 조

화시키도록 노력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조약 제194조 제1항). 이것

은 각국이 해양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함에 있어서 사안

에 따라서는 공조(共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2) 그러나 

11) 広部和也 臼杵知史、解説国際環境条約集、三省堂(200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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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위와 같은 활동은 각국의 관할권 아래에서 이루

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동조약 제194조 제2항). 또한 동조약 

제12부의 규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모든 해양환경오염의 발생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동조약 제194조 제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

오염의 개념 내지 대상은 매우 그 폭이 넓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13) 

한편 1954년의 해양유류오염방지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은 기국주의(旗國主義)

를 기본으로 하면서(동조약 제2조(1)) 유류의 배출기준, 설비기준을 설

정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유성(油性)혼합물의 배출을 규제하

였다(동 제3조-제5조, 제7조, 제8조 등). 동조약은 그 후 몇 차례의 개

정을 거쳐 금지구역, 대상선박, 처벌의무 등에 대하여 확대를 하여 점

12) 이 점과 관련하여 동조약 제112부 제2절(세계 및 지역적 협력), 그 중에서도 특히 
제1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7조(세계 또는 지역적 기초 하에서의 협력) 어느 국가도 세계적 기초 하에서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지역적 기초 하에서 직접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을 통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후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하여 이 조약에 

적합한 국제적인 규칙, 기준, 권고된 방식 및 절차를 작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13) UN해양법조약 제194조 이 부의 조치에 따라 취할 조치는 해양환경오염의 모

든 발생원(源)을 다룬다. 이 조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a) 독성 또는 유해한 물질(특히 지속성이 있는 것)의 뭍에 존재하는 발생원으로부
터의 방출, 대기로부터의 혹은 대기를 통한 방출 또는 투기에 의한 방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특히 사고를 방지하거나 긴급사태를 처리하고 해상에서의 
운항안전을 확보하며 의도성의 여부와 관계없는 배출을 방지하고 선박의 설계, 
구조, 설비, 운항 및 선원의 승선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c) 해저 및 그 밑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기(機器)로
부터의 오염(특히 사고를 방지하거나 긴급사태를 처리하고 해상에서의 운용의 
안전을 확보하며 이와 같은 시설 또는 기기(機器)의 설계, 구조, 설비, 운용 및 
인원의 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d) 행양환경에서 운용되는 다른 시설 및 기기(機器)로부터의 오염(특히 사고를 방
지하거나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해상에서의 운용의 안전을 확보하며 이와 같은 

시설 또는 기기(機器)의 설계, 구조, 설비, 운용 및 인원의 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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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규제를 강화해 갔다(동 조약 제2조, 제3조, 제6조 등). 이 조약의 몇 

차례에 걸친 개정내용을 단일한 텍스트로 정리함과 동시에 규제를 더

욱 강화하고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이외의 유해오염물질도 규제의 대상

으로 삼은 것이 1973년의 해양오염방지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즉 이른바 MARPOL조약이

다. 이 조약에서는 해양오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14), 쓰레기, 

오수(汚水), 유류 이외의 유해물질의 배출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규제의 대상으로 추가하였고(동조약 제2조) 당사국의 조약위반에 대해

서는 선장과 선박소유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을 기국(旗國)의 의무

로 하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기본으로 하면서(동조약 제6조) 부분적으

로 연안국관할권이나 입항국에 의한 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15)

마지막으로 유류오염사고공해(公海)개입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은, 조약명(名)이 시사하고 있듯이, 유류에 의한 오염

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조약들과 차이가 있다. 동조약

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유류에 의한 오염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 공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이다. 즉, 동조약 제1

조 제1항은 체약국은 현저히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합리적으로 

14) 동조약 전문(前文)은 체약국이 고려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의 환경, 특히 해양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의 인정,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그밖에 유해물질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사고에 의한 유출이 오염의 중대한 원인

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환경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최초의 다

수국(多數國)간의 조약인 1954년의 유류에 의한 해수의 오탁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조약이 해양환경 및 연안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한 평가, 유류 그밖에 유해물질에 의한 의

도적인 해양환경의 오염을 완전히 없애는 일 및 사고에 의한 유류 그박에 유해물

질의 배출을 초대한 줄일 것을 희망하는 일, 유류에 의한 오염에만 한정되지 않

는 광범위한 내용을 갖는 규칙의 작성에 의해 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

는 점이다.
15) 広部和也 臼杵知史、上掲書、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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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는 해난 또는 이와 관련 되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또는 그에 대한 우려에서 발생하는 자국의 연안 또는 관계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방지, 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공해상에서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가 체약국의 연안에까지 미치는데 그 사고를 일

으킨 선박이 공해상에 있고, 그대로 두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매우 긴급한 사태의 경우에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 체약국인 

연안국(沿岸國)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16) 

그런데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 취해져야 한다. 먼저 조치와 손해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동조

약 제5조). 즉, 연안국이 취하게 될 조치는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입

을 염려가 있는 손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동조약 제5조 제1

항). 그리고 이 조치는 동조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는 바로 종료해야 한다(동조약 제5조 제1항).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연안국은 일정한 절차

에 따라서 당해 조치를 취할 수하는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동조약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조(연안국의 권리행사) 연안국이 제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

를 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연안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 특히 기국(旗國)과 협의 한다.

(b) 개인 또는 법인이 연안국이 취하려고 하는 조치에 의해서 영향

을 입는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

을 알고 있거나 또는 협의하는 가운데 알게 된 당해 연안국은 지

16) ジュリアナ号事件の諸問題ー海洋油濁事故と救済ー、ジュリスト1972.2.15.(No.499),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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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없이 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당해 조치를 통고한다. 연

안국은 이들이 제출하는 의견을 고려한다.

(c) 연안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독자적인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

다. 독자적인 전문가는 기관17)이 상시(常時) 보유하고 있는 명부

에서 선정한다.

(d) 연안국은 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통고 혹은 협의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개시한 협의를 계

속함이 없이 사태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 연안국은 (d)의 조치를 취하기 전 또는 취하고 있는 사이에 인명

의 위험을 방지하고 조난자가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며, 선

박승무원의 귀국을 방해하지 않고 용이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인다.

(f) 제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는 관계국, 드러난 관계자(법

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의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통고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연안국이 취하는 조치란 구체적으로 선박의 

파괴, 배출유의 소각처리, 재산처분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동조약 제

1조를 국내법화한 경우 당해 국내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조

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연안국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공해상에서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조약 자체가 그러한 방법의 확인과 오히려 과

잉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유력한 견

해가 있다.18)

유류오염사고공해(公海)개입조약에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지역관계당국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이다. 이 점에 대해서 동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7) 여기서 기관이란 정부간해사협의기관을 말한다(동조약 제1조 제5항).
18) ジュリアナ号事件の諸問題ー海洋油濁事故と救済ー、ジュリスト1972.2.15.(No.499),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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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관계당국과의 협의) 어떤 지역의 시정권자로서의 국제연

합 또는 어떤 지역에 대하여 이 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지역의 관계당국과 협의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조치

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기관의 사무국장에게 보낸 통고서에 따

라 그 지역에 대하여 이 조약을 적용하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약은 통고서의 수령일 또는 통고서에 명기한 다른 날부터 

당해 통고서에 제시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언한 국제연합 또는 체약국은 이 조

약이 어떤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날 이후에는 기관사무국장에게 

보낸 통고서에 따라 통고서에 제시된 그 지역에 대한 이 조약의 적

용을 종료한다는 점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약은 기관의 사무국장이 통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또

는 통고서에 명기된 날보다 긴 기간이 지난 후에 당해 통고서에 제

시된 지역에 대한 적용을 종료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양오염방지에 관해서 UN해양법조약은 

해양오염발생원 전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1954년 해양오염방지조약, 이것을 더욱 엄격한 요건으로 제시

하고 있는 1973년의 이른바 MARPOL조약 그리고 1969년의 유류오염

사고 공해개입조약은 규율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으며 나아가 배출기준이나 설비기준 그리고 방제조치 등에 대

해서 규정함으로써 조약체약국으로 하여금 국내법화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조약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

간 또는 조직 간에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국제조약이 제시하고 있

는 틀은 각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국내법화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

는 분석의 틀로서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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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칙

1) 목적 및 규제의 대상

해양오염방지법은 앞서 살펴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

이 제시하고 있는 틀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먼저 동법의 목적규

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목 적) 

제 1조 이 법률은 선박,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 해양에 유류, 유해

액체물질등 및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 해저(海底) 밑에 유류, 유해액

체물질 등 및 폐기물을 폐기하는 일, 선박으로부터 대기 중에 배출

가스를 방출하는 일 및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유률,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을 규제하고 폐유의 적정한 처리를 확

보함과 동시에 배출된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폐기물 그밖에 물건

의 방제, 해상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 및 해상화재 등에 따르

는 선박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양오염등 

및 해상재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해양오염등 및 해상화재의 방지에 

관한 국제약속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인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규정에 따라 본법의 규율대상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19)

(1) 보전 및 보호의 대상 - 해양, 대기(大氣), 해저(海底)

(2) 오염원(源) - 선박, 해양시설, 항공기

(3) 오염물질 - 유류, 유해액체물질등 및 폐기물, 배출가스, 폐유, 기타

19) 용어의 의의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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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해양에 유류, 유해액체물질등 및 폐기물의 배출, 폐기 및 소각(燒却)

  - 배출가스의 방출

  - 그밖에 행위

(5) 보전 및 보호를 위한 행위

  - 폐유의 적정한 처리의 확보

  - 배출된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폐기물 그밖에 물건의 방제(防除)

  - 해상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 해상화재 등에 따르는 선박교

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 강구

(6) 본법의 목적

  - 해양오염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

  - 해양오염등 및 해상화재의 방지에 관한 국제약속의 적확한 실시

  - 해양환경의 보전 및 인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

따라서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본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의해서 해양오염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만약 해양오염등의 원인이 되

는 오염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해상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선

장 또는 선박소유자, 해양시설등 또는 해양위험물관리시설의 관리자 또

는 설치자 그밖에 관계자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防除), 소화(消火), 연

소(延燒)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늘 대비함과 동시에 이러

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적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해양오

염의 방지 및 해상화재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조).

이처럼 해양오염방지법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한해서 해양오염방

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조약의 틀이 제시하는 내용, 즉 규율

대상의 포괄성 및 국제협력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문제는 이들 조문에 담긴 내용 및 취지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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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전체의 내용에 확산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용어의 정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양오염방지법의 국제적인 틀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반영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에서

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

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동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전

제가 된다. 

(정의)

제 3조 선박 해역(항칙법(1948년 법률 제174호)에 근거한 항구의 구

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서 항행용에 제공되는 선주류(船舟類)

를 말한다.

유류 원유, 중유, 윤활유, 경유, 등유, 휘발유 그밖에 국토교통성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 및 이들 기름을 포함한 유성혼합물(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단지 혼성혼합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

유해액체물질 유류 이외의 액체물질(액화석유가스 그밖에 상온(常

溫)에서 액체가 아닌 물질로 정령(政令)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다음호에서도 같음.) 중에서 해양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유해물질(그 

혼합물을 포함한다)로서 정령(政令)으로 규정한 물질로 선박에 용기

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한 액체화물로 수송되는 것 및 이것을 포함

한 물밸러스트, 화물창 세정(洗淨)수 그밖에 선박내에서 발생한 불

필요한 액체물질(해양에서 투입처분을 하거나 또는 처분을 위하여 

연소시킬 목적으로 선박에 적재한 액체물질 그밖에 환경성령으로 

규정한 액체물질을 제외한다.) 및 해양시설 그밖에 해양에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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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될 염려가 있는 장소(육지를 포함한다.)에 존재하는 시설(해양시

설)에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미사정액체물질(未査定液體物質)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 이외의 액

체물질 중에서 해양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유해물질(그 혼합물을 포

함한다.)로서 정령(政令)으로 규정한 물질로 선박에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한 액체화물로 수송되는 것 및 이것을 포함한 물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洗淨)수 그밖에 선박내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액체물

질(해양에서 투입처분을 하거나 또는 처분을 위하여 연소시킬 목적

으로 선박에 적재한 액체물질 그밖에 환경성령으로 규정한 액체물

질은 제외함) 을 말한다.

유해액체물질등 유해액체물질 및 미사정액체물질(未査定液體物質)

을 말한다.

폐기물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유류 및 유해액체물질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의 2 오존층파괴물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 3 배기가스 선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및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말한다.

배출 물건을 해양에 흘려보내거나 또는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의 2 해저밑 폐기 물건을 폐기하는 것(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의 3 방출 물건을 해역의 대기 중에 배출하거나 또는 유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각(燒却) 해역에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하여 연소(燃燒)시키는 것

을 말한다. 

탱커 화물(貨物)창(艙)의 대부분이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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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화물의 수송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화물창의 일

부분이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한 액체화물의 수송을 위한 구조

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 당해 화물창의 일부분의 용량이 국토교통성

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상인 것(이들 화물창이 오직 용기를 사용하

지 않고 적재한 유류 이외의 화물수송용에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

다.)을 말한다.

해양시설 해역에 설치되는 공작물(고정시설에 의해 당해 공작물

과 육지와의 사이를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것 및 오직 육지로부터 

유류, 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 또는 해저밑 폐기를 위하여 

육지에 접속하여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항공법(1952년 법률 제231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빌지(bilge) 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을 말한다. 

폐유(廢油) 선박내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유류를 말한다.

폐유처리시설 폐유처리(폐유가 발생한 선박내에서 하는 처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음.)용에 제공되는 설비(이하 폐유처리설비 라고 

한다.)의 총체를 말한다.

폐유처리사업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폐유처리시설로 폐유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 2 해양오염등 해양오염 및 선박으로부터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오존층의 파괴를 말한다.

위험물 원유, 액화석유가스 그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인화성물질을 

말한다. 

해상재해 유류 혹은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 또는 해상화재(해역

에서의 화재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의해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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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보전 등 해양환경의 보전 및 선박으로부터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오존층의 파괴에 관한 환경보전을 말

한다.

위의 용어의 정의(定義)를 살펴보면, 오염원과 오염물질 등에 대해

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선박과 유류가 주된 규율의 

대상이며, 대체로 주관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0) 그리고 해양오염 등(제15조의 2)과 해양환경의 보전 등(제18항)

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염원과 오염물질에 대한 규율의 범위

를 단지 해역에 한하지 않고 대기 및 오존층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점 등이 눈길을 끈다.

결론적으로 본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도 본법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규제의 내용

1)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에 대한 배출규제

(1) 일반적 의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박으로부터 해역

에 유류을 배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그 예외적인 경우

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와 

선박의 손상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유류가 배출된 경

우에 연이은 유류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일체의 조치를 취했을 

때에 유류가 배출되는 경우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선박소유자의 의무

20) 예를 들면, 제2조 제6항 폐기물, 제13항 폐유 등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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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의무

선박소유자(당해 선박이 공유되어 있는 때에는 선박관리인, 당해 선

박이 임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차입인)는, 배 밑에 고인 유성혼합

물 등 배출방지설비, 물밸러스트 등 배출방지설비, 분리밸러스트 탱크 

및 화물창 원유세정(原油洗淨)설비를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5조). 그리고 선박의 선

수(船首)격벽(隔璧) 전방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해서는 아니 되

며(동법 제5조의 2), 분리밸러스트로부터의 물밸러스트의 배출방법은 

국토성령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동법 제5조의 4).

유탁(油濁)방지관련 의무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으로부터 기름의 부적정한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선박소유

자는 당해 선박에 승선한 직원 중에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름

취급에 관한 작업경험 그밖에 요건을 갖춘 자를 유탁(油濁)방지관리자

로 선임해야 한다(동법 제6조). 유탁(油濁)방지관리자는 선장을 보좌해

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부적정한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

는데, 특히 유탁(油濁)방지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 및 승무원 이외의 자로 당해 선박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중에서 기름취급에 관한 작업을 행하는 자에게 주지(周知)시키도록 해

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위의 유탁(油濁)방지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름의 부적정한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름취급에 관한 작업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밖에 기름

의 부적정한 배출방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이 규정

은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그리

고 당해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부적정한 배출이 있거나 배출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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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해 선박 내에 있는 자가 바로 취해야 할 사

항에 관하여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유탁(油濁)방지 긴급

조치안내서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7조).

마지막으로 기름기록부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이것은 선박소유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장이 비치해둔 기름기록부에 유탁(油濁)방지관리자는 

당해 선박에서 기름배출 그밖에 기름취급에 관한 작업으로 국토교통

성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행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국토교통성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름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선장은 이 기

록부를 3년간 선박 내에 보존해야 한다(동법 제8조).

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등 

(1)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의 내용

일반적 의무

기름의 경우처럼 선박의 안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해역에서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동법 제9조의 2 제1항 제1

호, 제2호). 그러나 유해액체물질은 기름과는 달리 그 내용물이 무엇

이냐에 따라서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해양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사전처

리의 방법,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에 관하여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후술하는) 등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출이 허용된다(동법 제9조의 2 제3항, 제4항). 또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수송용에 쓰인 화물창으로 국토교

통성령에서 정하는 정화방법에 의해 세정(洗淨)된 물 밸러스트의 배출

도 허용된다(동법 제9조의 2 제2항).

선박소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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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규제와 관련해서도 기름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동법 제9

조의 3), 유해액체오염방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해양오염방지 긴급

조치안내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동법 제9조의 4). 또 기름 기록

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장은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여 최후

에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9조의 5). 

미사정액체물질(未査定液體物質)의 경우에도 유해액체물질과 마찬가

지로 선박의 안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역에 배출이 금지

된다(동법 제9조의 6 제1항). 그리고 미사정액체물질(未査定液體物質)

을 수송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국토

교통대신은 위의 신고를 받아 이를 환경대신에게 통지하면 환경대신

은 당해 물질이 해양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사정(査定)을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9조의 6 제2항, 제3항). 따라서 환경대신의 사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수송이 금지 된다(동법 제9조의 6 제4항). 위 사정의 결

과, 미사정액체물질(未査定液體物質) 중에서 제1의정서체약국 사이에 

해양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유해하다고 합의된 물질로 당해 물질의 수

송에 관하여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해 물질을 유해액체물질로 간주하여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규제에 관

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동법 제9조의 6 제5항).  

3) 등록확인기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해액체물질일지라도 사전처리의 방법, 배출

해역 및 배출방법에 관하여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등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출이 허용

된다(동법 제9조의 2 제3항, 제4항). 이 때의 등록확인기관은 해양오염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해양보안청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하여 위의 확인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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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 7). 등록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이 들어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확인업무를 행해야 

한다(동법 제9조의 9). 이 확인업무는 해양보안청장관의 인가를 받은 

확인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동법 제9조의 11). 

한편 등록확인기관의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즉, 업무휴폐지의 허

가제(동법 제9조의 15), 적합명령(동법 제9조의 16), 개선명령(동법 제9

조의 17), 보고 및 검사(동법 제9조의 18) 그리고 등록의 취소(동법 제

9조의 19) 등이 그것이다.

4.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1) 일반적 의무

폐기물 역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안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부터 해역에 배출이 금지되어 있

다(동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폐기물은 그 내용물에 따라서 기름이

나 유해액체물질과 비교해 볼 때 해양에의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

으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폐기물의 배출 등에 대해서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0조 제2항).

당해 선박 내에 있는 선원 그 밖의 자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분뇨(糞尿) 혹은 오수(汚水) 또는 이들과 유사한 폐기물의 

배출 

당해 선박 내에 있는 선원 그 밖의 자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발

생하는 쓰레기 또는 이에 유사한 폐기물의 배출로 배출해역 및 배

출방법에 관하여 정령(政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출하는 경우

수송활동, 어로(漁撈)활동 그밖에 선박의 통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것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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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항의 면허 혹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승인

을 받아 매립을 하는 장소 또는 폐기물의 처리장소로서 설정된 장소에 

정령(政令)으로 정한 배출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배출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를 받은 소정의 폐기물(동법 제10조 제2

항 제5호)의 배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폐

기물의 배출로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에 관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

1972년 폐기물 그밖에 물건의 투기(投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약 의 1996년 의정서체약국인 외국에서 적재된 폐기물의 당

해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배출

2)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박소유자는 분뇨 등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를 국토교통

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수준에 맞추어 선박에 갖추어야 하며, 선박발생

폐기물 오염방지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선박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방지규정의 내용을 당해 선박의 승선원 및 승선원 이외의 자로 당해 

선박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중에서 선박발생폐기물의 취급에 관한 

작업을 행하는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동법 제10조의 2). 또, 국토교

통성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 내에 있는 선원 그밖에 자가 선박발생페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밖에 선박발생폐기물의 부적정한 

배출방지에 관한 사항을 당해 선박 내에서 당해 선박 내에 있는 선원 

그 밖의 자에게 보이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0조의 5).

그리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중에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발생폐기물기록부를 선박 내에 비치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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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박에서 선박발생폐기물 그밖에 선박발생폐기물의 취급에 관한 

작업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행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발생폐기물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선장은 이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로부터 2년

간 선박 내에 보존해야 한다(동법 제10조의 4).

3)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에 대한 허가제도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폐기물을 해양에 투입처분을 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의 허가기준은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이 환경성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과 동시에 당해 배출해역의 해양환경보

전에 현저한 장해를 끼칠 염려가 없을 것 그리고 해양투입처분 이

외의 적절한 처분방법이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위 허가제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허가를 받은 자의 배출해역의 오염상황에 대한 

감시의무이다. 즉, 위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감시에 관한 계획(동법 제10조의 6 제2

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해역의 오염상황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 감시결과를 환경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0조의 9).

그리고 동법은 위 허가에 대한 의무이행담보수단의 하나로 허가취

소를 규정하고 있다. 즉, 폐기물의 해양투입처분이 허가 신청시에 제

출한 실시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

오염방지법을 위반하거나 동법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 그리고 사

위(詐僞)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 등의 경우이다

(동법 제10조의 11).

4) 폐기물배출 상용선박의 등록제도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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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에 상용(常用)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관하

여 해상보안청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1조). 이 등록에 대

한 처분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장관이 위의 신청서를 수

리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설비 및 구조가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확

보하기 위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

은 때를 제외하고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역으

로 해상보안청장관은 위의 등록을 받은 선박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

한 위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해 선박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그리고 위의 등록을 받은 선박의 선장 역시 폐기물처리기록부를 선

박 내에 비치하고, 당해 선박에서 폐기물의 배출 그밖에 폐기물의 취

급에 관한 작업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행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기

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선장은 이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로

부터 2년간 선박 내에 보존해야 한다(동법 제10조의 4).

5.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

1) 일반적 의무

해양시설 혹은 항공기의 안전확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역에

서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을 배

출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8조 제1항). 다만, 해양시설 및 항공기 내

에 있는 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

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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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시설관련 규제의 내용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시설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해양시설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제10

조 제2항 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폐기물을 해양에 투입하여 처분하

려는 자는 환경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의 2). 또한 해

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

보안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8조의 3). 

그리고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해양시설의 관리자는 기름기록부 등을 해양시설 내에 비치

하고, 당해 해양시설에서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받아들이거나 그

밖에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취급에 관한 작업으로 국토교통성령

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행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국토교통성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발생폐기물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관리자

는 이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로부터 2년간 선박 내에 보존해

야 한다(동법 제18조의 4). 또, 해양시설의 관리자는 해양시설발생폐기

물 오염방지규정을 정하여 이것을 해양시설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야 한다(동법 제18조의 5).

6.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밑 
  폐기의 규제

1) 기름 등 폐기물의 해저 밑 폐기의 금지

누구도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

기물의 해저 밑 폐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해저 및 그 밑에서 광물자원의 채굴에 따라 발생하는 기름 등의 해

저 밑 폐기로 해저 밑 폐기를 하는 해역 및 해저 밑 폐기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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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폐기, 이산화탄소

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스로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의 해저 밑 폐기로 환경대신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폐기이다(동법 

제18조의 7).

2) 허가제에 의한 규제

특정이산화탄소가스를 해저 밑에 폐기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동법 제18조의 8), 이 때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해저 밑 폐기를 하는 해역 및 해저 밑 폐기의 방법이 환

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과 동시에 당해 해저 밑 폐기를 하

는 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에 장해를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일 것, 

해저 밑 폐기 이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일 것, 신청자의 능

력이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 밑 폐기에 관한 실시계획 및 오염상

황의 감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특정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 밑 폐기 

및 오염상황의 감시를 적확(的確)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행하는데 충분

한 것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이다.

환경대신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저 밑 폐기가 신청시의 실

시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그리고 오염상황에 대한 감시

가 신청시의 감시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마지

막으로 허가폐기자의 능력이 제18조의 9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환경성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폐기자

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해 해저 밑 폐기 혹은 당해 오염상황의 

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해

저 밑 폐기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 

10). 또한, 환경대신은 허가폐기자가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하거나 개

선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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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오염방지조치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취해야할 해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기름 등의 배출통보 및 방제설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등의 물질의 배출이 있거나 선박의 

충돌, 기관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

설의 관리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배출이 있었

던 일시 및 장소, 배출상황,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강구한 조치 그밖

에 사항을 바로 가장 가까운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

38조). 그리고 대량의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배출된 때에는 당해 

기름 등을 적재한 선박의 선장 등은 바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바

에 따라 배출된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확산 및 계속되는 기름 또

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지 및 배출된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제

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39조). 이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등은 배출특정유(油)의 방제를 위한 자재(資材), 

즉 오일펜스, 약제 그밖에 자재 및 기름회수선을 선박 또는 시설 내

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동법 제39조의 3, 동법 제93조의 4), 

2) 비용부담

해상보안청장은 해양오염방지법상 오염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자

가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들이 강구하는 조치만으로는 해양

오염방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출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밖에 물건의 제거, 배출의 염려가 있는 기름 혹은 유해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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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제거 혹은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철거 그밖에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당해 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것에 관하여 국토교통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고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또한, 후술하는 것처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도 해상보안청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도 역시 사고선

박의 선박소유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1항).

3)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해상보안청장관은 해양오염방지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공공단체(항무국(港務

局)을 포함한다)의 장 그밖에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배출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밖에 물건의 제거, 배

출의 염려가 있는 기름 혹은 유해액체 물질의 제거 또는 침몰 혹은 

좌초한 선박의 철거 그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독립행정법인 해상재해방지센터

1) 설립목적 및 법적 성격

독립행정법인 해상재해방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된 설립목

적은 해상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이하, 해상방재라고 한다.)를 위

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및 독립행정법

인통칙법21)(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14)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행정

21) 동법은 독립행정법인의 운영의 기본 그밖에 제도의 기본이 되는 공통사항을 정
하여 각독립행정법인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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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센터는 해상방재조치에 필요한 

선박, 기계, 기구 및 자재의 보유,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훈련 

등의 업무 및 해상화재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업

무를 행하게 된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15). 이처럼 센터의 업무

범위는 해상방재를 위한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나 조사, 연구 등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상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상방재조치

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또 훈련까지 행하는 등 현장업무에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센터는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7에 

근거한 비용징수). 그리고 센터가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행한 센

터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33).

(이하, 개별법이라 한다.)과 더불어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확립 및 독립행정법인이 
공공상의 견지에서 행하는 사업 및 사업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

의 안정 및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제1항).

22) 일본의 독립행정법인통칙법상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에는 독립행정법인과 특정
독립행정법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자는, 국민생활 및 경제사회의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으로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서 민간주체에 위임한 경우에는 반

드시 실시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것 또는 하나의 주체에 독점적으로 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법률 및 개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법인 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특
정독립행정법인은 독립행정법인 중에서 그 업무가 정체(停滯)될 경우 국민생활 또
는 사회경제의 안정에 직접 그리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것 그 밖

에 당해 독립행정법인의 목적,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임원 및 
직원에게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별

법에서 정하는 것 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해상재해방지센터는 전자인 독립
행정법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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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과 조직

센터의 설립절차는 민법과 해양오염방지법 그리고 독립행정법인통

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된다(통칙법 제13조). 이에 따르면 해

양오염방지법과 통칙법에는 센터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민법상의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일본민

법 제3장 이하)에 따라 설립되게 된다. 다만 통칙법은 독립행정법인의 

설립과 관한 사무는 주무대신이 임명한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

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이 설립위원의 임무는 독립행정

법인의 설립준비가 완료되면 종료하게 된다(통칙법 제15조 제2항).

독립행정법인은 업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그 

밖에 재산적 기초 를 갖도록 되어 있다(통칙법 제8조 제1항). 즉, 자본

금은 독립행정법인설립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도 출자할 수 있

다(통칙법 제8조 제2항).

센터의 경우, 자본금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17 제1항), 필요한 경우에

는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얻어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해양오

염방지법 제42조의 17 제2항). 한번 출자하여 확정된 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센터 스스로가 출자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외부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해

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18). 

한편 독립행정법인의 조직에 대해서는 통칙법에서 법인의 장(長) 1

인과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주무대신에게 부여하

는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

하도록 하고 있다(통칙법 제18조, 제20조). 이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

지법은 센터의 임원으로서 센터의 장인 이사장과 감사 2인 그리고 이



제 2장 일본에서의 해양오염방지의 메커니즘과 법

46

사 2인 이내를 두도록 하고 있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1). 센터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해양오염방

지법 제42조의 23).

3) 업 무 

센터가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되어 있

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5).

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보안청장관의 지

시에 따라 배출유 등의 방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조치에 지출

된 비용을 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7의 규정에 따라 징수 하는 일

선박소유자 그밖에 자의 위탁을 받아 배출유 등의 방제, 소방선

(消防船)에 의한 소화 및 연소(延燒)이 방지 그밖에 해상방제를 위

한 조치를 취하는 일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유류회수선, 유류를 회수하기 위

한 기계 기구, 오일펜스 그밖에 선박, 기계 기구 및 자재를 보유

하고 이들을 선박소유자 그밖에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일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훈련을 하는 일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자제 그리고 해상

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기술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일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제공하는 일

선박소유자 그밖에 자의 위탁을 받아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

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하는 일

해외에서의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도 및 조언, 해외로부

터의 연수원(硏修員)에 대한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훈련의 

실시 그밖에 해상화재방지에 관한 국제협력의 추진에 이바지 하는 

업무를 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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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업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업무를 행하는 일

위에서 언급한 센터의 업무를 보면, 일본에서의 해양오염방지제도에

서 중심을 이루는 조직이 바로 이 센터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국토교통성이나 해안보안청과 같은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에서 정리, 방재에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의 보유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해상에서의 방재를 위한 핵

심적인 업무는 센터가 관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센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방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

다. 즉, 긴급하게 배출유 등에 대한 방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해양오염방지법 제39

조, 참조)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여유가 없을 때 해상보안청장관은 센터에 지시하여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6 제1항). 그리고 위의 사례 외에도 특정외국선박으로부터 대량의 유

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이 있고, 긴급히 배출유 등의 방제를 위

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 특정외국선박의 소유자 

및 그밖에 조치의무자가 당해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 역시 해상보안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당해 조치 중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센터에 지시할 수 있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

조의 26). 이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국가와 조치의무자의 부담에 의

해서 충당된다(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의 2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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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류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보상

. 처음에

1967년 리베리아 선적의 탱커인 토리 캐년호가 도버해협에서 좌초

하여 대형유탁오염사고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동(同)사고를 계기로 하

여 해운업계에서 유탁사고에 관한 국제적인 보험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또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국제

해사기관(IMO)의 전신(前身)인 정부간해사협의기관(IMCO)도 유탁오염

손해에 관한 조약안을 검토하였고, 1969년에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

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 (1975년 6월 19일 발효. 이하, ‘책임조

약’이라 칭한다)이, 또 1971년에는 기름에 의한 어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민사책임조약의 보충조약)

(1978년 10월 16일 발효. 이하, ‘국제기금조약’이라 칭한다)이 채택되

어 국제적인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후, 몇 개의 개정의정서가 채택되

었고 일본의 경우, 2조약 3개정의정서를 비준하여 선박유탁손해배

상보장법 (이하, ‘유배법’이라 한다)을 제정(1975년 법률 제95호), 개정

(1994년 법률 제53호, 최종개정 2004년 법률 제37호))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23)

이하에서는 유류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보상에 관하여 

국제적인 틀을 염두에 두고 유배법 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손해배

상 보상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谷川久、ナホトカ号流出事故と法的問題点、ジュリスト(N0.1117)1997。8。1ー15),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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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배상 보상의 체계

1. 일본에서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제

유류오염사고를 비롯한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경

우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전통적

으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세계각국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일본에

서는 개정상법 이전에는 프랑스법계의 위부(委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

다(개정전 상법 제690조). 그런데 1977년 12월 12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

한에 관한 법률 (이하, 선주책임제한법이라 한다) 및 유탁손해배상보장

법 이 제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에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24)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선주책임제한법은 1957년 10월에 

성립되어 1968년 5월 31일에 발효된 해상항행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선주책임제한조약이라 한다)을 국내법화한 

것이며, 유배법은 1969년에 성립한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의 민사책

임에 관한 조약 (이하, 책임조약이라 한다) 및 1971년의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 을 국내법

화 한 것이다.25) 그리고 선주책임제한법과 유배법은 선박소유자의 책

임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이하에서는 유배법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1) 국회심의의 경과

유배법안은 제75회 통상국회(1975년 5월)에 제출되어 중의원을 통과

하여 참의원에 회부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인하여 참의원본회의에서 심

24) 稲葉威雄、船主責任制限制度の改正 船主責任制限法および油濁損害賠償保障法につ

いて 、海洋汚染の現代的諸問題(環境法研究第6号、1977。3。)、46쪽.
25) 稲葉, 상게논문, 47-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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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동법안은 제76회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되

어 1975년 11월 11일에 중의원 운수위원회 및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

결된 후에 11월 18일에 참의원 운수위원회에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

이 있었고 11월 20일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2일 참의원 본회

의에서 가결되었다.

또 유배법의 법안과 병행하여 책임조약 및 국제기금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승인을 구하는 의안도 제75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 1975년 

6월 25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이유의 설명, 질의 및 의결한 

후에 6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양조약의 체결이 승인되었다. 그 

후 7월 1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이유의 설명과 질의가 행해졌

지만, 회기만료로 인하여 참의원본회의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되

었다. 그러나 동의안은 제76회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11월 1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이유의 설명, 질의 및 의결이 있은 후, 11

월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체결승인을 의결하였다. 그 후 12월 9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의 제안이유의 설명 및 12월 12일 동위원회의 질의 

및 의결을 거쳐 12월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양조약의 체결이 승인

되었다.26) 

2) 유배법의 목적과 기본구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의 기름유출에 의한 손해배상 보상체

계는 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한 유

배법 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률은 선박에 적재

되어 있던 기름에 의하여 선박유탁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선박유탁손해의 배상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아울러 해상수송의 

26) 相原隆、油濁損害賠償保障法第3条第2号にいう 異常な天災地変 の意義、法と政治(第5
巻第2号、2002.6., 関西学院大学法政学会)、293-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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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발달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배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탱커에 의한 유탁사고에 관하여 예외적인 면책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는 무과실배상책임을 진다(동법 제3

조). 유탁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3조).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국제기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선박소유자 등으로

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22조). 또 선박소유자 등은 가중된 책임액의 일부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국제기금의 재원으로 연간 15만톤 이

상의 해상수송된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30조).

한편, 일본의 유배법은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과는 

달리 탱커유탁에 의한 손해와 일반선박유탁에 의한 손해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3) 유배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1) 장소적 범위

유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탱커 또는 일반선박의 유탁에 의한 손

해가 책임조약의 체약국의 영역(영해(領海)를 포함함)내에서 또는 배타

적 경제수역 등(等)27) 내에서 발생한 손해이다(유배법 제2조 제6호 イ). 

27) 유탁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란, 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에 관한 법률(1996년법률제74호)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
한다. 제7호의 2 イ 및 제31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및 1992년 책임조약의 체약국
인 외국의 1992년 책임조약 제2조((a)( )에서 규정하는 수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탁법 제2조 제5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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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배법은 동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로 유탁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영역 내에서의 사고의 발

생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유탁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취해진 상당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조치

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유배법이 적용

된다(유배법 제2조 제6호 ロ. 책임조약 제2조 (b), 참조).

(2) 적용대상

선 박  

책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인 선박은 유류를 화물로서 

산적(散積)상태로 수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었거나 개조된 해상항

행선박 및 해상용주정(舟艇) 이다(책임조약 제1조 제1항). 즉, 유조선

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유배법은 유조선, 즉 탱커28) 이외에 

일반선박29)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유배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2. 유배법 제2장, 제3장, 제6장, 제7장). 이 점이 일본 유배법의 특징이

기도 하다. 물론,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책임조약의 적용이 없다.

유 류

책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란 원유(原油), 중유(重油), 중(重)

디젤유, 윤활 등의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鑛物油) 를 말하며 선박에 

의해 화물로서 수송되고 있는가, 당해 선박의 연료탱크에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책임조약 제1조 제5항). 

이에 대하여 유배법은 유류와 연료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란, 원유, 중유, 윤활유 그밖에 증

28) 유류를 산적하여 해상수송을 하기 위한 선주(船舟)류를 말한다(유배법 제2조 제4호). 
29) 여객 또는 산적한 유류 이외의 화물 그밖의 물품의 해상수송을 위한 선주(船舟)류를 
말한다(유배법 제2조 제4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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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어려운 유류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30) (유배법 제2조 제3

호)을 말하며, 연료유란, 유류 중 선박운항을 위하여 연료로서 이용

되는 것 (유배법 제2조 제3호의 2)을 말한다.

4) 탱커에 의한 유탁(油濁)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의 제한

(1) 책임이론의 구성

책임의 원칙

유류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약 제3조 제2항31) 및 제3항3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발생시 또는 사고가 일련(一連)의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최초의 사건발생시의 선박의 소유자는 그 사고의 결

과 그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동조

약 제3조 제1항).  

유배법은 위와 같은 책임조약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즉, 탱커유탁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탱커유탁손해를 

일으킨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탱커의 소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30) 정령으로 정한 유류란, 일본공업규격 2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에 온도 340도 
이하에서 그 체적의 50%를 넘는 양이 유출(留出)하지 않는 탄화수소유(炭化水素油)
를 말한다(유배법시행령 제1조 제4호). 

31) 책임조약 제3조 제2항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오염손해에 관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당해 오염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 불가피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성질을 갖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점. (b) 당해 오염손해가 
오직 손해를 발생시킬 것을 의도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했다
는 점. (c) 당해 오염손해가 오직 등대 그밖에 항행원조시설의 유지에 관하여 책임
을 지는 정부 그밖에 당국의 그 유지에 관한 과실 그밖에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

했다는 점.
32) 책임조약 제3조 제3항 소유자는 오염손해가 오직 또는 부분적으로 오염손해를 
입은 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손해를 발생시킬 것을 의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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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3)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유배법 제3조 제1항 본

문). 유탁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유탁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유류

가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는 자기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자(선

장 또는 선원 등)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기

가 소유하는 선박으로부터 유류의 유출 배출에 의하여 발생한 유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상법 제

690조의 특칙으로 동조가 선박소유자는 선장 그밖에 선원이 그 직무

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선박소유자는 적어도 선장 선원의 과실을 전

제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로 항구에 정

박 중인 탱커가 재래(在來)선(船)의 과실로 재래선이 충돌한 결과 탱

커에 싣고 있던 유류가 유출되어 유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당해 

탱커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충돌

한 상대선박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34)  

책임의 주체 

유배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등록선박소유자 등 동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그러나 동법 제3조의 규정이 선박소유자 등 이외

의 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당연히 면하고 선박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완전하게 집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선박소유자 등 이외의 

33) 유탁법 제3조 제1항 단서. 여기에는 전쟁, 내란 또는 폭동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오직 당해 유조선 소유자 및 소

유자가 사용하는 자 이외의 자의 악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오진 국가 또는 공

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시설의 관리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

한 경우가 있다.
34)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逐条船主責任制限法 油濁損害賠償保障法、商事法務

研究会(1976)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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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유배법 제3조 제4항)35)와의 관계에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특별

한 경우36)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유

탁손해의 발생이 다른 선박의 고의 과실이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당해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상

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앞서 언급한 예처럼 유류를 화물로 산적한 탱커와 재래선이 충

돌한 경우 당해 충돌이 재래선의 선장 또는 선원의 과실에도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유배법 제3조에 근거하여 탱커의 등록선박소유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상법 제690조 제704조에 근거하여 재

래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또는 불법행위 일반원칙(민법 제709조)에 

근거하여 선장 선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모든 유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위의 마

지막의 예의 경우에는 유배법 제3조에 근거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법정책임이라고는 하지만 그 본질은 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본조에 

근거한 책임과 재래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선원의 책임 등은 공

35)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당해 탱커의 탱커소유자가 사용하는 자, 당해 탱커

의 선박임차인 및 그가 사용하는 자, 당해 탱커의 책임조약 제3조의 제4항(C)에 
규정하는 용선(傭船)자(선박임차인을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및 이들을 사
용하는 자가 있다.

  한편, 책임조약 제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소유자의 피
용자 혹은 대리인 또는 선원, (b) 도선사 그밖에 선박을 위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선원 이외의 자, (c) 선박의 용선(傭船)자(나(裸)용선자를 포함하여 명칭 여하
를 묻지 않는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d)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권한 있
는 공적 당국의 지시에 바탕하여 구조활동을 벌이는 자, (e) 방지조치를 취하는 자, 
(f) (c)부터 (e)까지에서 열거된 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36)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당해 탱커유탁손해가 관련자들의 고의에 의해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한 관련자들의 무모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다(유배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 이에 대하여 책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란, (a)부터 (f)까지에서 열거된 자가 오염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를 가
지거나 또는 무모함과 동시에 오염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시하고 행

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다(동조약 제3조 
제4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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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불법행위관계의 책임으로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37) 

또 1개의 사고에 의한 유탁손해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여 그 사

이에 선박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예를 들면, 선체보험의 보험위부에 의

한 소유자의 교체, 선박의 매도, 개인선주의 상속 등)를 고려하여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당해 유탁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실(충돌 좌초 

등)이 발생한 때의 선박소유자로 되어 있다(유배법 제3조 제3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선

박소유자 즉, 등록선박소유자 등에 한정되지만 그 이외의 자도 당해 

유탁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690조 제704조 또는 민법 제709조에 근거

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배법 제3조에 근거한 책임

의 주체를 이처럼 등록선박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유탁손해보장계약의 

체결강제(유배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책임주체를 획일적으로 정하고자 

한 이상, 당해 선박에 관한 한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집중하여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38) 

유배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

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한해서

의 이야기이다. 즉, 유탁손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

는 선박임차인 또는 선장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유배

법 제3조 제5항). 그런데 여기서 구상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범위에 충돌한 상대선박의 소유자 선박임차인도 포함되는가가 문제

이다. 이것은 유배법 제3조 제5항이 전항의 규정은... 방해하지 않는

다 라는 식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조약 제3조 제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선박의 소유자 등도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39) 

37)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42-343쪽.
38)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43쪽.
39)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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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책

유배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면책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쟁, 내란 또는 폭동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비정상적인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오직 당해 탱커소유자 및 그가 사용하는 자 이외의 자의 악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

2척 이상의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에 의해 유탁손해가 발생한 

경우(전형적인 예로, 2척의 탱커가 충돌한 결과 양선박으로부터 유류

가 유출된 경우)에 특정한 유탁손해가 어느 쪽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되었거나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유탁손해에 대해서는 각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도록 되어 있다(유배법 제3조 제2항)

배상에 대한 참작

유배법 제4조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유탁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재판소는 손해배상책임 및 액(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책임조약 제3조 제3항이 

소유자는 오염손해가 오직 또는 부분적으로 오염손해를 입은 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손해를 애기할 것을 의도한 경우에 한 한다)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책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을 받아들인 규정이다. 조

약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당연

히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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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고, 그 면책의 정도는 재판소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필요적 과실상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조는 재판소는... 참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과실상계를 할 것

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소의 재량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 이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722조 제2항)이 필요

적 과실상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균형을 맞춘 것이지만 조약이 필

요적 상계로 되어 있는 이상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필요적 과실상

계와 같이 운용되어야 된다는 견해이다.40) 다만, 여기서 필요적 과실

상계처럼 운용되어야 한다는 말은 유탁손해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고

의 과실의 기여비율을 인정하여 그 비율에 비례해서 손해액을 감쇄

하여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탁손

해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기여가 있었음이 입증된 때

에는 재판소는 반드시 손해배상액산정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영되도

록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유

탁손해의 발생원인이 오직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한 작위, 부작위에 존재할 때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정하는 쪽으로 적용되고 있다.41)  

(2) 선박소유자의 책임의 제한

의 의

유배법 제5조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제 5조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탁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선박소유자(법인인 선박소유자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40)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49쪽.
41)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49-351쪽.



제 3장 유류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보상

60

이하 같다.)는 당해 유탁손해에 근거한 채권에 관하여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가 있다. 다만, 당해 유탁손

해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상항행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약국이며, 

책임조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을 갖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42)(1977년 법률 제94호. 이하 

책임제한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는 책임제한의 주체, 책임제한채권, 책임제한조각사유 등에 관

하여 규정한 것으로 책임조약 제5조 제1항 본문43), 동조 제2항을 받

42) 탱커뿐만이 아니라 일반선박이 바다를 항해하는 중 사고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선주는 당해 사고가 선장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선주는 선장이나 선원에 대
한 선임과 업무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행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주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할 수 있
다고 하는 것이 해상법의 전통적인 원칙인데, 그 근거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건
조한 선박으로 항해하는 위험성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즉 해운업에는 육상기
업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든다.(石油海事協会、[第4版] タンカー
の油濁責任と補償について、石油海事協会(1981)、7쪽.) 

   일본의 경우 개정상법 이전에는 프랑스법계의 위부(委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개정전 상법 제690조). 위부(委付)란 선주가 항해를 끝내고 남은 재산, 즉 선박
운임 등을 채권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면책위부). 
(我妻栄、新版法律学辞典、有斐閣(1983)、36ー37쪽, 참조) 이 위부주의는 선주에게
는 매우 유리하지만 피해자의 구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1957년에 해상항행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57년 
조약이라고 한다.)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
던 선주의 책임제한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의 경우, 
이 조약을 받아들여 국내법화 한 것이 1977년 12월 12일에 제정된 선박소유자 등
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이하, 선주책임제한법이라 한다)이다. 

43) 책임조약 제5조 제1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이 조약에 근거한 자기책임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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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본조의 선박책임자 등의 책임은 당연

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조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함으로써 비로소 책임

이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제한은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항변으

로 책임제한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탁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절차에 따라서 주장해야 한다. 또한 

이 책임제한제도는 책임조약 제5조 제3항4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

럼, 책임제한기금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금의 채권

자 사이에서의 공평한 분배는 책임제한절차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를 

통하여 이른바 기금이라고 하는 특별재산의 파산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적 규정(規整) 하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제한의 이익

은 포기할 수 있으며 또 책임제한을 주장한다고 해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45)

채임제한채권 및 책임제한의 주체 

본조에 근거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유탁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유탁

손해46)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다. 

그리고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유탁법 제3조 제1항과 제2

항에 근거하여 유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이며 선박소유자

의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4) 책임조약 제5조 소유자는 제1항의 제한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제9조의 규
정에 근거하여 소(訴)가 제기된 체약국 중에서 어느 체약국의 재판소 그밖에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소(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
(訴)를 제기할 수 있는 체약국의 어느 체약국의 재판소 그밖에 권한 있는 당국에 
자기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액(額)의 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금은 
그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또는 기금이 형성되는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거

나 재판소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은행보증 그밖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45)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53쪽.
46) 유배법 제2조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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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변제책

임을 지게되는 무한책임사원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선

박이 선박공유형태인 경우에는 각공유자는 자기채무가 책임한도액을 

넘고 있지 않아도, 전(全)채무액이 책임한도액을 넘고 있는 때에는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며 다른 공유자는 수익채무자가 된다

(유배법 제38조). 또 유탁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청구를 받은 보장계

약 당사자인 보험자 등47)도 별도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유탁

법 제15조 제3항). 

책임제한 조각사유

유배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 유탁손해가 자기의 고의에 의하여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한 자기의 무모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 에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 즉 소유자는 오

염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무모함과 동시에 오염손해가 발

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고서 행한 자기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오염손해가 발생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 조약에 근거하

여 자기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라는 내용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제한 조각사유에 관한 유배법과 책임조약의 규정내용에

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배법은 유탁손해 가 선

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를 책임제한 

조각사유로 보고 있는 반면, 책임조약의 경우에는 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가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를 

책임제한 조각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내용의 

차이가 법적용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고발

생 후에 유탁손해가 발생하고 특히 선박소유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47) 유배법 제2조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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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

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유배법이 책임조약보다 책임제

한 조각사유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책임제한 조각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선박소유자 또는 무한책

임사원에만 한하며 보장계약에 근거하여 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

하거나 또는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자 등이 책임제한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8) 

책임한도액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천톤을 기준으로 

하여 5천톤 이하의 탱커의 경우에는 1단위(유배법 제2조 제8호)의 

451만 배의 금액, 5천톤을 넘는 경우에는 앞의 금액에 5천톤을 넘

는 부분에 대하여 1단위의 631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

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그 금액이 1단위의 8,977만 배의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1단위의 8,977만 배의 금액이 책임한도액이 된다(유배법 제6

조). 이 규정은 책임조약 제5조 제1항에 대응하는 것이다. 

책임제한절차

유배법 에 근거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제3장

이 적용된다(유배법 제38조 제1문). 다만,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책임제

한법 제9조), 이송(책임제한법 제10조), 최고재판소규칙에의 위임(책임

제한법 제16조) 그리고 소송절차의 중지(책임제한법 제64조)에 관해서

는 유배법 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유배법 제31조, 제32조, 

제37조), 또 책임제한법 제3장 제4절(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은 물적 손

해와 인적손해 등에 관한 것으로 유배법 의 적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48)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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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이유에서, 시효중단규정(책임제한법 제54조)은 유배법 의 

적용을 받는 제한채권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유배법 제10조) 시효

중단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각 준용되지 않는다(유배법 제38조 

제1문 괄호).49) 

유배법 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규정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책임

제한사건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즉, 책임제한사건은, 일본 영내에

서 탱커유탁손해가 발생한 때는 당해 탱커유탁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

할하는 관할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탱커유탁손해가 발생한 때

에는 알려진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

소 또는 그 재판소가 없을 때에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일본 영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배법 제2조 제6호 ロ에서 규정하는 조치가 일본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박에서 취해짐과 동시에 일본 영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조치를 취한 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재판소가 없는 때는 최고재판

소가 정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유배법 제31조). 그리고 

책임제한사건의 이송에 관해서는, 재판소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체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을 다른 

관할재판소,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책임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사

건이 계속하는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유배법 제32조).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탱커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방제

조치(유탁법 제2조 제6호 ロ)를 취한 때에는 탱커소유자는 자기가 취

한 손해방제조치와 관련된 손해 비용(유배법 제2조 제7호)에 관한 제

한채권으로 간주하여 그 채권액을 가지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유배법 제36조 제1항). 이것은 탱커소유자에게 유탁손해의 방제

49) 谷川 久、油濁損害賠償補償法について上)、ジュリスト1976。3。1(No.607),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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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할 목적에서의 규정이며 이것을 채용함으로써 

자발적 방제조처가 취해진 결과 결국 성립하게 될 총제한채권액이 줄

어들게 되기 때문에 선주의 방제조치비용 손해에 관하여 책임제한기

금에의 참가를 인정하여도 제한채권자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액(額)

은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는 축소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

이다. 특히,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제도와의 관계에서 제한기금으로부

터 분배를 받을 수 없었던 부족액에 대해서 제한채권자는 국제기금으

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어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해지고 있다.50) 

한편, 책임제한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채권에 관한 신

청이 행해진 경우에 당해 채권에 관한 채권자 및 신청인은 수익채무

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인 때는, 재판소는 국제기금이 당해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당해소송에 관하여 유배법 제25조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밖에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

다. 또, 유배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또는 탱커소

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신청(유배법 제36조 제2항)이 행해진 경

우에 당해 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조약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

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訴)가 계속 중인 때는 재판소

는 직권으로 당해 소송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권리의 소멸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탁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 당해 유탁손해

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

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유배법 제10조). 본조는 유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 즉 제척(除斥)기간에 관한 

50) 谷川、上掲論文、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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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책임조약 제8조를 받아들여 규정된 것이다. 일본법제상 청

구권의 시간적 경과에 의한 소멸의 문제는 소멸시효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약상 출소기간 제한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

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51)

(4) 외국판결의 효력

유배법 제12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책임조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외국

재판소가 탱커유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내린 확정판결은 다

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이 있다.

당해판결이 사기에 의해서 취득된 경우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호출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

고 동시에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확정판결에 관한 집행판결에 관해서는 민사집

행법(1979년 법률제4호) 제24조 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118조 각호

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때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

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로 한다.

본조는 책임조약 제10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본조 제1항에서 외국

판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를, 당해판결이 사기에 의해서 취득된 

경우와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호출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

지 않고 동시에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

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을 사술(詐術)을 이용하여 이끌어

51)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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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공서(公序)양속상 당연하다고 할 것

이다. 또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호출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

지 않고 동시에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

지 못한 채 내려진 판결에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

의 소송상의 공정한 방어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한 

것이다.52)

5) 탱커유탁손해배상보장계약

(1) 보장계약의 체결강제 

유배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조선에 의한 유탁손해배상에 관한 보장

계약은 체결이 강제되어 있다. 즉, 이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일본국적의 유조선은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2,000톤 이상을 넘는 

기름을 수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유배법 제13조 제1항). 이 규정은 

일본국적 이외의 탱커에도 적용된다(유배법 제13조 제2항). 

그런데 본조의 규정은 책임조약 제7조의 규정에 대응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나 방식은 양자사이에 차이가 있다. 즉, 유배법에서는 책임

조약 제7조의 내용53)을 장(章)으로 소화하여 일본의 입법기술체계에 

따른 형식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탁손

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원칙을 엄격책임으로 하고 있으며 종래

의 일반선주책임에 관한 책임한도액 보다도 높은 책임한도액을 정함

과 동시에 책임주체가 그 책임이행을 항상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

록 담보하여 두는 것이 책임조약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책임조약은 책임보험 내지 그것을 대신

할 만한 보장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이것을 담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한 제도가 책임조약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실현

52)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69-370쪽.
53) 책임조약에 관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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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유배법이 장(章)으로 보장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54)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국적의 선박은 보장계약을 체

결하지 않고서는 2,000톤을 넘는 유류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것이 금

지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유배법 제47조 제

1호). 2,000톤 이상이 넘는 유류를 산적하여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박일지라도 현재 2,000톤 이하의 유류를 화물로서 적

재하여 수송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연료유로서 적재하고 

있는 유류가 2,000톤을 초과하든 연료유와 화물로서 수송중인 유류와

의 합계가 2,000톤을 넘는 경우일지라도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

지 않는다.  

일본국적 이외의 국적에 속해있는 선박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

고 일본내의 항구를 입출항하거나 계류(繫留)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게 된다(유배법 제47조 제2호). 여기서 일본내의 항구 란 일본영토내

의 모든 항구를 말하며, 반드시 개항(開港)한 항구에 한 하지 않는다. 

또 계류시설 이란 그것이 항구내에 존재하는가는 묻지 않는다. 일본

내의 항구에서 유류를 적재한 결과 적재량이 2,000톤을 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항구내에 정박하거나 항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본조 제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계류시설을 이요

하는 한 본항의 적용을 받는다. 또 입항 후에 보장계약이 실효한 경

우에 계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서 정박하거나 또는 항구내에서 항행

하고 있는 한 본조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본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니다. 나아가 보장계약 없이 일본영해내를 항행하는 것(무해(無害)통

행) 자체는 무방하며 항구 밖에서 계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서 정박

54)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71-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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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떠있는 것도 무방하다.55) 

(2) 보장계약의 요건

유배법은 보장계약의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보장계약은, 선박(2,000톤 이하의 유류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가 당해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유류

에 의한 유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에 의

하여 당해 선박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계

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으로 한다. 

보장계약은 당해 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

하거나 또는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그리고 그밖에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자(者)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보장계약은 당해 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

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의 이행이 담보되고 있는 유탁손

해가 당해 계약에 관한 선박별(別)로 당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보장계약은 책임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

여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조 제1항은 보장계약에 의해서 그 책임이 담보되는 자, 즉 책임보

험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이행담보계약의 의무이행주

체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의무이행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등록상

의 선박소유자이지만 보장계약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보장계약의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자(예를 들면, 

55)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74-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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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차인이나 정기용선자(定期傭船者)가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일지라

도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피보험자 등 그 책임이 담보되는 자

가 등록상의 선박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면 된다. 그러나 선박소유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선박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책임보험계약이라든가, 선박임차인이 자기의 유탁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체결한 책임보험계약 등은 본조 제1항에서 요

건으로 하고 있는 보장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조 제2항은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자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그밖에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말

할 것도 없이 선박소유자가 지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인수자로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조약 제7

조 제1항은 보험 또는 은행보증 혹은 국제적인 보상기금이 교부한 

증명서와 같은 금전상의 보증 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보장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자로서 인

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매번 인수자를 개별심사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본조 제2항은 바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계약의 인수자에 대해서는 정령(政令)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유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인수자를 규정하고 있다. 

선주상호선주보험조합법(船主相互保険組合法)(1950년 법률 제117

호)제2조 제1항의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険組合) 

어선손해등보상법(漁船損害等補償法)(1952년 법률 제28호) 제4조

의 어선보험조합(漁船保險組合)

보험업법(保険業法)(1995년 법률 제105호) 제2조 제4항)의 손해보

험회사(損害保険会社) 또는 동조 제9항의 외국손해보험회사 등(外国
損害保険会社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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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보험사업 혹은 보증사업 또는 이들에 유사한 사업을 행하

는 자(전호(前號)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1992년의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동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에 의해 발행되거나 또는 공인되고 있는 

증명서상의 보험자 그밖에 보증을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는 자

외국에서 보험사업 혹은 보증사업 또는 이들에 유사한 사업을 행

하는 자(전2호(前號)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탱커유탁손해배

상보장계약에 근거하여 탱커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또는 배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업무를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

을 갖추고 있다고 국토교통성대신(国土交通大臣)이 인정하는 자

이어서 본조 제3항은 보장계약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해 계약이 

선박소유자가 이 법률에 의해서 통상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유탁손해

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담보를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보장계약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상 보험자가 선박소유자의 유탁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선박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출연(出捐)손해를 전보(塡補)하는 한도액인 

보험금액이 당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탁손해를 

발생시키는 선박별로 그 선박의 톤수(유배법 제7조)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선박에 관한 책임한도액(유배법 제6조)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또 보장계약이 선박소유자에 의한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에 의한 유탁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인 경우

에는 배상의무의 이행이 담보되고 있는 유탁손해의 액(額), 즉 이행담

보의 한도액이 당해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유탁손해를 발생시키는 

선박별로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선박에 관한 책임한도액

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56)

56)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82-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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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조 제4항은 보장계약이 용이하게 실효되거나 해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즉, 보장계약이 본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용이하게 실효되거나 해제되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을 선박소유자에게 강제한 의의는 퇴색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책임조약 제5조는 보험 그밖에 금전상의 보

증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에 기재된 보험 그밖에 보증유효기간

의 만료 이외의 이유에 의해 제4항에서 말하는 당국에 대하여 종료의 

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경과하기 전(前)에 효력을 잃

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조(條)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증명서가 제4항에서 말하는 당국에게 인도되거

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되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잃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5항의 규정은 보험 그밖에 보

증이 이 조(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변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배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계약에 관하여 허용되는 실효 또는 조건은 다

음과 같다. 즉, 보장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한 실효, 당해 선박의 

등록부(선박원부)를 보관하는 당국(유배법 제5조)에 대하여 보장계약

의 종료의 통지 또는 요건변경의 통지를 한 날(도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의 경과에 의한 실효 또는 요건변경 및 증명서가 당국

에 인도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실효 또는 요건변경이다. 의 기간만료는 보장계약증명서상에서 명

시됨과 동시에 그 유효기간을 넘겨서 증명서의 유효기한이 정해지는 

일은 없으며 기간만료후 지체없이 보장계약증명서를 운수대신에게 반

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유배법 제19조). 따라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의해서 당해 선박은 유류의 수송용에 제공되거나 또는 일본항

구에 입출항 등에 제한을 받게되며(유배법 제20조) 보장계약의 만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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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실효를 인정해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57) 

(3)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 등의 책임제한 

유배법 제15조 제1항은, (유배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커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 등

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탱커소유자의 

악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

여 피해자가 보험자 등에게 직접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조약 제7조 제8항 및 제5조 제11항 등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원래 보장계약이 책임보험인 경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

구를 인정하는 법제는 예외에 속하기 때문에(미국법 등), 보험자 등에

게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가 지불불능에 빠지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로부터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등의 보장계약의 체결을 강제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 충

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가해자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이며, 피해자

가 거주하는 국가에 선박소유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자가 

그 나라에 소재하거나 또는 그 나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에 있어서 보다 구제

가 용이하다는 관점에서 직접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 보장계약이 은행보증 그밖에 금전상의 보증의 형식으

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것이 피해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

약으로 구성된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계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는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의 인수주체와의 사이에 발생하

는 것인 한 피해자에 있어서는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그 구제에 

관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경우와 같다. 

57)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84-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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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선박소유자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조

건과 보험자 등이 직접청구를 받아야 할 조건과의 사이에 특히 차이

를 두어야 할 경우를 신중히 배려하면서 책임조약은 보험자 등에 대

한 직접청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58)

그러나 위에서 피해자의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는 유탁손해가 

당해 선박소유자의 악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

다(유배법 제15조 제1항 단서). 보장계약 특히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불러들인 사고는 법정(法

定)면책사유로 되어 있으며(일본 상법 제641조), 책임보험에서 사고를 

불러들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사고 내지 그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불러들인 것에 관한 것인가, 책임부담을 

불러들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라도 적어도 피보험자인 선

박소유자의 악의에 의해서 유탁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선박소유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전보(塡

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공익상의 견지에서는 물론 강제보험제도의 

취지 내지 공평 타당한 보험운영의 가능성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59) 따라서 책임조약 제7조 제8항은 보험자 등은 오염손

해가 소유자 자신의 악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

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직접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당해 유탁손해에 근거한 배상책임청구에 대하여 선박소

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한한다(유배법 제15

조 제2항). 보험자 등이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는 구

체적으로는 당해 유탁손해가 제3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 선박소유자 또는 다른 보험자 등이 

58)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88-389쪽. 
59)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90쪽. 



. 일본에서의 배상 보상의 체계

75

이미 책임제한을 하고 있고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유배

법 제8조 관계), 피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유탁손해가 발생했

다는 것(유배법 제4조 관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손해배상청구

권이 소멸했다는 것(유배법 제10조관계) 외에 선박소유자와 피해자와

의 사이에 있어서 청구권포기의 특약의 존재라든가, 손해배상액의 일

부 내지 전부의 변제사실 등과 같은 항변이 포함된다.

한편, 보험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유탁손해배상액의 청

구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 등의 지불책임에 관해서는 유배법 제3조 제

5항,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유배법 제15조 제3항).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직접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

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 등은 당해 유탁사고에 관한 선박의 선박임차

인, 정기용선(傭船)자, 선장 선원 등에 대하여 또는 이들 이외의 제3

의 가해자 예를 들면, 충돌상대선박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등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유배법 제3조 제5항의 준용). 또 당해 구상권

의 근거, 범위 등은 불법행위법상 또는 선박소유자와 그들과의 계약

상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으로 유배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로부터의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은 당해 손해배상액지불

청구에 대하여 유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

다(유배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준용). 보험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당해 유탁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제한의 권리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 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본법에 따라서 책임제한기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유배법 제38조), 

그 한도액은 당해 선박에 관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액(額)과 같은 액(額)이다(유배법 제6조, 제7조의 준용). 따라서 

보험자 등이 2명 이상 존재하고 각 보험자 등이 전보(塡補)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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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행을 담보하는 액(額)을 합하여 법정책임한도액에 달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1인의 보험자 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하려고 하는 때에는 

자기의 전보(塡補) 또는 담보해 할 액수(額數)에도 불구하고 책임한도

액의 전액(全額)에 대하여 책임제한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책임제한

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보험자 등은 전액을 

기금형성하고 다른 보험자 등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책임한도액

과 자기가 전보하거나 또는 담보해야 할 개별보장계약상의 한도액과

의 차액에 대하여 구상하게 된다.

보험자 등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되면 그 효과는 당해 유탁사고에 

관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다른 보험자 등(복수인 경우)에 대한 모든 제

한채권(유배법 제2조 제11호, 참조)에 미치며(유배법 제8조 준용), 제

한채권자는 다른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고, 집행할 수 없으며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제한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유배법 제9조 준용).

(4) 보험자 등에 대한 유탁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배법 제16조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자 등에 대한 

소(訴)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탱커소유자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유배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유탁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할 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보험자 등의 영업소소

재지의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으며(일본 민소법 제4조), 그 밖에 손해

배상액지불청구권자의 소재지(의무이행지)의 재판소(일본 민소법 제5

조), 압류가능한 보험자 등의 재산소재지의 재판소(일본 민소법 제8

조)에 관할권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책임조약 제9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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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의 소(訴)는 당해 체약국의 재판소에만 제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동조 제2항은 각체약국은 자국의 재판소가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배상청구의 소(訴)에 관한 관할권을 갖도록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위와 같은 책임조약 제9조의 규정을 받아

들여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탁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규

정한 유배법 제11조를 염두에 두고,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의 소

(訴)는 유탁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訴)에 관

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책임조약에 의하면 일본국영해 내에서 유탁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방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보험자 등의 영업소, 피해자의 주소 또는 보

험자 등의 압류 가능한 재산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든 일본국에 존재

하는 한 어떠한 국내법적인 조치를 요하지 않으며 단지 일본국에 영

업소도 재산도 없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 일본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액지불청구를 하는 경우의 관할재판소만을 지정해 

두면 충분하지만, 피해자의 편의 보호를 고려함과 동시에 구체적 손

해배상지불청구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보다 적절한 재판소에 관할을 

인정해야 하며, 국내의 관할권의 분배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유탁손

해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

소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60) 

(5) 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신청 및 교부절차

책임조약 제7조는 보험 그 밖에 금전상의 보증이 이 조약에 따라

서 효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행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동조약 제7조 제2항) 그 증명서를 선박내에 비치하

60)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396-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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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동조약 제7조 제4항), 이 증명서가 없는 

한 동조약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국(自國)선(船)의 운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약 제7조 제10항). 여기에 덧붙여서 책

임조약은 위 증명서의 기재사항 양식 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

하고 있다(동조약 제7조 제2항, 제3항, 부속서).

유배법 제17조는 책임조약의 위와 같은 규정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운수대신은 선박(책임조약의 체약국인 외국국적의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보장계약을 보험자 등과 체결하고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에 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항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선명(船名),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운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운수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보장계약의 계약서 사본 및 선박의 국적 및 제

7조에서 규정하는 톤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증명서 라고 한다.)의 교

부를 받은 자는 보장계약 증명서를 멸실하거나 혹은 손상하거나 또

는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운

수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前)각항에서 규정하는 외에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재

사항 그 밖에 보장계약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수성령으

로 정한다.

먼저 본조의 규정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유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즉 탱커 등 2천 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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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기름을 산적하여 수송하는 선박에 대하여 유배법 제2조 제9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 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이다. 신

청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신청절차 자체

는 대리인이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책임조약의 체약국인 외국국적

의 선박 에 관한 보장계약에 관해서는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없다. 책임조약에 의하면 증명서는 선박등록국의 권한 있는 당

국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책임조약 제7조 제2

항), 책임조약의 당사국인 외국국적을 갖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본 당

국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국적의 선박일지

라도 그 나라가 책임조약에 대하여 비체약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는 책임조약에 근거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고 동시에 이들 

선박은 보장계약을 체결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한, 일

본내의 항구에의 입출항이 금지되고 계류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들 선박이 유배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

는 경우에는 유배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수대신에 대하여 보장계약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허위신청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보장계약증명서

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유배법 제47조 제3호).   

기재사항의 변경

보장계약증명서에 관한 보장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유배법 제1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계

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유배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유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장계약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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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유배법 제18조 제1항 단서). 

만약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유배법 제50조 제1호). 

증명서의 반납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계약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반납해야 한다(유배법 제19

조). 첫째로, 보장증명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이다. 보장증명

계약서는 유효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이것은 당

해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지만 이미 실효된 증명서

를 선박소유자의 수중에 두게 되면 이를 변조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반납사유는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만료 전에 당해 보

장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이다.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만

료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 의하여 당해 보장계약증명서교부의 기초가 

된 보장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면 당해 증명서는 즉시 효력을 상

실하게 된다.61)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에 이 사실이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즉시 반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배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계약의 실질적 

요건을 결하게 되어 당해 보장계약이 유배법이 요구하는 보장계약으

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부과하고 있는 반납의무이다. 이 경

우도 앞서 살펴본 두 번째 반납사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증명서상

에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악용가능

61) (일본)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보장증명게약서의 유
효기간 만료전에 당해 보장계약증명서에 관한 보장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보장계약증명서도 그 때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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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증명서의 비치

유배법 제20조는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일본국적의 선박은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 

2,000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散積)한 상태로 수송할 수 없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은 보장계약증명서, 책임조약

의 체약국인 외국이 교부한 당해 선박에 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조약의 부속서양식에 의한 서면 또는 외국

이 교부한 책임조약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의 기재사항

을 기재한 서면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 2,000톤이 넘는 유류를 산

적하여 일본 내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일본 내의 항구에서 출항하거

나 또는 일본 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의 조문은 책임조약 제7조 제4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制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일본국적의 선박 의 의미이다. 일본국적의 선박 이란 선박법

상 일본선박으로서 등록된 선박을 말하며(일본 선박법(1899년 3월 8일 

법률 제46호) 제1조62), 참조),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일지라도 일본국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및 선박법상 일본선박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이 

62) (일본)선박법 제1조 다음 각호의 선박을 일본선박으로 한다. 1. 일본관청 또는 공
서(公署)(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필자)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 2. 일본국민의 소
유에 속하는 선박, 3. 일본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자 전원 및 업무
를 집행하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일본국민으로 이들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 4. 
전호(前號)에서 열거한 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일본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대
표자 전원이 일본국민으로 이들에 속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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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선박 이란 산적한 유류를 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유배법 제2조 제4호), 오일 탱커가 아니라도 유류를 산적하여 화물

로서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동시에 2,000톤 이상의 유류

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경우에는 본조에서 말하는 선박 에 포함된다.

본조와 관련하여 책임조약은 체약국은 자국(自國)의 기(旗)를 게양

한 선박으로 이 조(條)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2항 또는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명서가 발행되어 있지 않은 한 운항을 허

용해서는 안 된다. (책임조약 제7조 제10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이 점과 관련하여, 유배법 제20조 이외에, 이미 유배법 제13조 제1

항에서 일본국적의 선박에 관해서는 증명서 발행전의 단계인 보장계

약체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유배법

은 책임조약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서 본조 제2항은 일본국적의 선박 이외의 선박에 관해서도 보

장계약증명서 그 밖에 이를 대신할 서면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책임조약 제7조 제11항, 즉 이 조(條)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하여 각체약국은 자국(自國)의 영역내의 항구에 입항 혹은 그

곳으로부터 출항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해내에 있는 앞바다 부근의 시

설에 도착하거나 혹은 그곳으로부터 출발하는 선박(등록장소 여하를 

묻지 않는다.)으로 2,000톤을 넘는 유류를 화물로 산적하여 수송하고 

있는 경우에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 

그 밖의 보증이 유지되는 것을 확보한다. 는 규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국적의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외국국적(책임조약의 체약국, 비

체약국을 묻지 않는다.)의 선박은 물론 어떠한 나라의 국적도 보유하

지 않는 선박도 포함하며, 국적을 부여받아야 할 선박으로서의 요건

을 충족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법률상에서는 선박 으로 인정된다. 

한편, 본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유배법 제48조 제1호, 제2호).  



. 일본에서의 배상 보상의 체계

83

(6) 적용제외

유배법 제21조는, 이 장(章)(전조(前條) 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

은 외국이 소유하는 탱커로 이에 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책

임조약 제7조 제12항 제1문 전단(前段), 즉 체약국이 소유하는 어느 

선박에 관하여 보험 그 밖에 금전상의 보증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이 조(條)의 관계규정은 그 선박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는 규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본조는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외국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유배법상의 보장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아도 앞서 살펴본 대로 유배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

에 실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6) 국제기금

(1)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배법 제22조는, 피해자는 국제기금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제기금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탱커유탁손해의 금액에 대하

여 국제기금조약 제4조 제1항63)에서 규정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3) 국제기금조약 제4조 기금은 제2조 제1항(a)에서 규정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염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책임조약 하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을 행한다.
  (a) 당해 손해에 관하여 책임조약 하에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b) 책임조약에 근거하여 당해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소유자가 그 의무를 완

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동조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전상의 보증이 당해 손해를 메꾸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손

해배상에 관한 채권변제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을 것. 손해를 입은 자가 자신에
게 인정되고 있는 법적 구제를 얻기 위하여 모든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역

시 책임조약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지불되어야 할 배상액 전액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자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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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국제기금조약에 근거하여 

국제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국내법으

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는 국

제기금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

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선주에 대한 구제를 받을 권리는 손해

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소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만(국제기금조약 제6조 제1항64)), 기금으로부터 구제

를 받을 선주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조약에 근거하여 자기에 

대한 소(訴)의 제기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국제기금조약 제6조 제2항65)). 또 기금에 대한 보상 또는 구제청구의 

소(訴)의 관할재판소는 책임조약과 같으며(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1

항66)), 선주 보험자에 대한 소(訴)제기 후에는 그 수소(受訴)재판소 

주되고 동시에 금전상의 보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c) 당해 손해는 책임조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한되는 동조약에 근거한 

소유자의 책임 또는 이 조약의 작성일에 효력을 갖거나 혹은 서명 비준 혹은 가

입을 위하여 개방되고 있는 다른 국제조약에 근거한 소유자의 책임을 넘을 것. 
   소유자가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
한 상당한 경비 또는 자발적으로 지불한 상당한 희생은 이 조(條)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오염손해로 간주한다. 

64) 국제기금조약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 또는 전조(前條)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전(補塡)을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소(訴)가 제기되지 않음과 동시에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소(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야기
한 사고발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65) 국제기금조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조(前條) 제1항의 규정에 근거
하여 소유자 또는 당해 보증제공자가 기금에 대하여 보전(補塡)을 청구하는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당해 보증자가 책임조약에 근거하여 자기에 대하여 소

(訴)가 되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66)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
여,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전(補塡)에 관한 
기금에 대한 소(訴)는 당해 사고가 야기한 오염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거나 또는 
책임조약 제3조의 2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책임을 지게 되었을 소유자에 대한 소
(訴)에 관하여 동조약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갖는 재판소에만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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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3항67)). 국제기금

은 선주 보험자 등에 대한 책임조약에 근거한 소(訴)에 관하여 당사

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4항68)). 국제기금에 대

한 확정판결은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국제

기금조약 제8조69)).70)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유배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소송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4조 제3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탱커소유자에 대

한 소(訴)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자 등에 대한 소

(訴)가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는 국제기금은 당사자로서 당해 소송

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67) 국제기금조약 제7조 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소(訴)가 선박소유자 또는 그 보증제
공자에 대하여 책임조약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갖는 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소가 동일한 손해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전(補塡)에 관한 기금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전속적 관
할권을 갖는다. 다만, 책임조약에 근거한 오연손해배상에 관한 소(訴)가 동조약의 
체약국이지만 이 조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소(訴)는 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기금본부가 있는 국가의 재판소에 또는 이 조약의 체약국의 재판소에서 책임

조약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갖는 재판소에 제기한다.
68) 국제기금조약 제7조 각체약국은 기금이 선박소유자 또는 그 보증제공자에 관

하여 책임조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국(自國)의 권한 있는 재판소에서 개시된 
재판상의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권리를 갖도록 한다.

69) 국제기금조약 제8조 제4조 제5항의 분배에 관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조(前條)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가 기금에 
대하여 내린 판결로 그 판결이 있었던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다시 통상의 방식으로 심리되지 않는 것은 각체약국에서 책임조약 제10조에서 규
정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되며 동시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70)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423쪽.



제 3장 유류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보상

86

본조는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4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이처럼 국

제기금조약이 국제기금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각체약국이 

국내법으로 절차적 보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은 

유탁손해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에 이것을 기초로 하여 국제기금에 대하여 보상 

내지 보전(補塡)청구를 하려고 하는 때에 피해자 내지 손해배상지불을 

한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이 다시 국제기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야 한다면 2중의 수고를 하게 되며, 2건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달리 

확정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제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71)

국제기금에의 소송계속(繫屬)의 통고

유배법 제25조는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계속 중

인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기금에 그 취지를 통고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6항 제1문의 규정을 받

아 규정한 것이다.72) 국제기금은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에서 유탁손해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된다고 하여

도 본래 국제기금이 당사자가 아닌 재판상 절차에서 판결 혹은 결정

71)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428쪽.
72)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체약국은 소유자 또는 보
증제공자에 대하여 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조약에 근거한 소(訴)가 자국(自國)의 
권한 있는 재판소에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의 각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법령상 기

금에 대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통고가 당해 재판소가 
속한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과 동시에 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에 당

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시기에 아울러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

진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그 판결이 있었던 국가에서 

종국적임과 동시에 집행가능한 것이 된 후에는 기금이 그 절차에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던 대에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금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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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또는 기금이 당사자가 아닌 해결에 의해서 구속되는 일은 없

다(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5항). 그러나 국제기금소송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해 소송에서 일방당사자가 통고를 하면 국

제기금이 당해 소송에의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소송의 판결효과

를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

사자가 다시 국제기금과의 사이에서 유탁손해발생 및 손해액 등에 관

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하여 미

리 일거에 국제기금과의 관계도 해결해 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

이다. 당사자가 통고에 의해서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판결의 효과에 

구속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 통고는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유배법 제

25조 제2항)에 따름과 동시에 국제기금이 원하면 당해 소송에 유효하

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유효

한 통고가 행해진 결과 국제기금이 자기가 당사자로서 참가하고 있지 

않은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facts and findings) 에 관해서 이지만 국제기금과의 관계

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손해액 및 면책사유의 존부 등의 사실 

및 인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하여 국제기금이 구속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금에의 통고는 유탁손해의 피해자의 선박소유자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訴)(유배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함)가 계속

(繫屬)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송의 어느 당사자 이든 소송계속의 사

실에 관하여 할 수 있다. 통고는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능이다.73)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이어서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권의 문제인데 이 점에 대

해서 유배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3)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43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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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제기금조약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訴)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탱커소유자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

(당해 소(訴)가 탱커소유자의 손해방지조치용 등에만 관련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탱커소유자의 보통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재판소 또는 이 재판소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전항(前項)의 소(訴)는 동일한 탱커유탁손해에 관하여 제3조 제1

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탱커소유자에 대한 소(訴) 혹은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자 등에 대한 소(訴)가 1심 재판소

에 계속 중이거나 또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된다(유배법 제26조 제2항).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1항은 위의 보상청구 또는 보전(補塡)청구에 

관하여 기금에 대한 소(訴)는 당해 사고가 야기한 오염손해에 관하

여 책임을 지거나 또는 책임조약 제3조의 2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책임

을 지게 되었을 소유자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동조약 제9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권한을 갖는 재판소에만 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은 각체약국은 자국(自國)의 재판소가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에 대한 소(訴)에 관한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본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제기금조약의 

규정을 받아들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유탁손해의 피해자

로부터의 국제기금조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의 소(訴) 및 손해배상액의 지불청구에 응해서 자기채무를 이행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의 국제기금조약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국제기금에 대한 보전(補塡)청구의 소(訴)는 유배법 제3조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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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 다만 당해 소(訴)가 선

박소유자의 손해방지조치비용 등 (유배법 제2조 제7호)만에 관한 보상 

또는 보전을 구하는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이 재판소가 없을 때에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지(地)

를 관할하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74)

한편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사건 

및 보전청구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는 유탁손해에 관한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와 일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재판소

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미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지불청구사건이 그 가운데의 어느 재판소에 계속(繫屬)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사건과 동일한 원인에 관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또는 보전청구도 동일한 재판소에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3항 본문은, 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소(訴)가 선박소유자 또는 그 보증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조약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갖는 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소가 동일한 손해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근거

한 보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전(補塡)에 관한 기금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였다. 본조 제2

항은 국제기금조약의 이 규정을 받아들여 규정된 것이다.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해서 유배법 제27조는 국제기금조약 제8조의 

규정을 받아들여, 유배법 제12조의 규정은 국제기금조약 제7조 제1

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외국재판소가 내린 확

74)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434-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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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결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조약 제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 외국재판소가 탱커유탁손해배상청

구의 소(訴)에 관하여 내린 확정판결은 몇 가지 예외75)를 제외하고 효

력을 갖게 된다.

(2) 국제기금에 대한 거출(據出)

특정유량(油量)의 보고

국제기금에 의한 유탁손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유배법 제22조)에 

필요한 비용은 해상에서 수송되는 원유 중유를 대량으로 넘겨받는 

자 즉, 유탁손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원유 중유의 해상수송에 

의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부터의 거출금으로 충당된다. 이 거출금

과 관련하여 국제기금조약의 규정에 대응하여 국내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유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원유 및 중유로 국내에서 하역(荷役)

되는 것(이하 이 절(節)에서 특정유 라고 한다.)을 전년(前年) 중에 

탱커로부터 수취한 자(타인을 위하여 특정유를 탱커로부터 수취한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에게 수취하게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유류수취인 이라고 한다.)의 전년 중에 탱커로부터 수취한 특

정유(자기를 위하여 탱커로부터 수취시킨 특정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량이 15만 톤을 넘는 때에는 당해 유류수취인은 매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취량을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년 중에 유류수취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유류수취인의 탱커로부터 수취한 특정유의 합계량(당해 지배

75) 당해 판결이 사기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피고가 소송개시에 필요한 호출 또

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가 부

여되지 않은 경우(유배법 제12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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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가 탱커로부터 수취한 특정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합계량에 

그 수취량을 가산한 량)이 15만 톤을 넘을 때는 당해 지배하는 자

는 매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류수취인 별로 그 

수취량을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수취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

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국제기금에 대한 거출금에는 당초거출금과 연차거출금이 있는데76)77), 

76) 국제기금조약 제10조 기금에의 거출금은 각체약국에 관하여 (a)당해 체약국의 영
역내에 있는 항구 또는 수용(受容)시설에서 이들 항구 또는 수용시설을 향하여 해상
에서 수송되는 거출유류를 또는 (b)당해 체약국의 영역내에 있는 시설에서 해상에서 
수송됨과 동시에 비체약국의 항구 또는 수용시설에서 하역된 거출유류(이 (b)의 규정
의 적용상 당해 비체약국에서 하역된 후 처음으로 체약국에서 수취된 것에 한한다.)
를 당초거출금에 관해서는 제11조에 연차거룰금에 관해서는 제12조 제2항(a) 또는 
(b)에 각각 규정하는 해에 총 15만 톤이 넘는 양(量)을 수취한 자가 지불한다.

   (a) 제1항의 규정상 누가 어느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1년간 수취한 거출유류의 
양이 그 자와 특수한 관계를 갖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체약국에서 
동일한 해에 수취한 거출유류의 양과 합하여 15만 톤을 넘는 경우에는 위의 자들
은 자기가 실제로 수취한 양에 대하여 거출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이 

15만 톤을 넘는 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b) 특수한 관계를 갖는 자 란 종속하

거나 또는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주체를 말한다. 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 가는 
당해 국가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각체약국에 관하여 전조(前條)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자(者)가 지불해야할 당
초거출금액은 이 조약이 당해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 해의 전년(前年) 중
에 그 자가 수취한 거출유류에 대하여 톤당 일정한 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일정액은 총회가 이 조약의 효력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결정
한다. 이 경우에 총회는 가능한 한 그 일정액을 전(全)세계에서 해상에서 수송되
는 거출유류량의 90%에 대하여 거출금이 지불되도록 한 경우에 당초거출금의 총
액이 7,500프랑에 상당하는 액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당초거출금은 각체약국에 관하여 이 조약이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77) 국제기금조약 제12조 총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자(者)
가 지불해야할 년차거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충분한 유동자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견적을 행한다.

  ( ) 지 출
  (a) 당해 년의 기금관리비용 및 경비 및 전년(前年)까지의 운영결과 발생한 부족분
  (b) 기금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채권으로 하나의 사고

에 관한 총액이 1,500만 프랑을 넘지 않는 청구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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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으로서는 누가, 어느 정도 해상에서 운송되고 있는 원유 및 

중유를 수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직접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위와 관련된 자료를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에게 송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국제기금조약 제15조78)). 본조는 국제기

년에 행하는 지불(그와 같은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이 이미 행한 차
입변제를 포함한다.)

  (c) 기금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채권으로 하나의 사고
에 관한 총액이 1,500만 프랑을 넘는 청구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년에 
행하는 지불(그와 같은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이 이미 행한 차입변제
를 포함한다.)

  ( ) 수 입
  (a) 전년까지 운영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이자를 포함한다.)
  (b) 당해 년에 지불된 당초거출금
  (c) 예산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거출금
  (d) 그 밖에 수입
  연차거출금액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자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것으
로 하고 그 액은 각체약국에 관하여

  (a) 제1항 ( )(a) 및 (b)의 지불을 행하기 위한 거출금에 관해서는 전년(前年) 중에 
그 자가 당해 체약국에서 수취한 거출유류에 대하여 톤 당 일정액으로 계산할 

것으로 하고, 또
  (b) 제1항 ( )(c)의 지불을 행하기 위한 거출금에 관해서는 전년(前年) 중에 그 자가 

당해 체약국에서 수취한 거출유류에 대하여 톤 당 일정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
해 체약국이 당해 사고의 발생일에 이 조약의 체약국이었음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에서 말하는 일정액은 각각 필요한 거출금의 총액을 당해 년의 모든 체약
국에서 수취한 거출유류의 총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총회는 연차거출금 중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할 부분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지불일을 결정한다. 각연차거출금의 잔여부분은 사무국장의 통고에 따라서 지
불한다.

  사무국장은 기금의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동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서 거출자에 대하여 그 자가 지불해야할 금액에 관한 금전상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지불청구는 각거출자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
로 행한다.

78) 국제기금조약 제15조 각체약국은 기금에의 거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量)
의 거출유류를 자국(自國)의 영내에서 수취하는 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사무국장이 작성한 최신의 표(表)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각체약국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규칙에서 정하는 시기에 동규칙에서 정
하는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당해 체약국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의 거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자의 씨명(氏名)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통지하고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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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약의 위 조문과 관련하여 해상에서 수송되고 있는 원유 및 중유

의 수취량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본조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수취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란 주식회

사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류수취인의 가각의 발행이 완료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의 회사(외국회사인 경우를 제

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회사 (선박유탁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4조)를 말한다.

국제기금에의 자료의 송부(送付) 등

유배법 제28조에 의하여 특정유량에 대한 보고가 있게 되면 국제기

금에 대한 각체약국은 이에 관한 관련자료를 국제기금조약 사무국장

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국제기금조약 제15조). 유배법은 이 내용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국토교통대신은 전조(前條)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가 있

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경제산업대신에게 통지한 후에 국제기금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제기금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한 때에는 당해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취인에게 그 자에 관한 

당해 서면에 기재된 특정유량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근거하여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은 각체약국의 각유류수취인=거출의무자별로 그 

전년 중의 특정유(=거출유류)의 수취량을 기재한 일람표를 작성해야 

러 그 자가 전년 중에 수취한 거출유량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다.
  제1항의 표(表)는 반증이 없는 한 임의의 시점에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
하여 기금에의 거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의 확정 및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

의 거출액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유량의 확정에 관하여 증명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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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표에 근거하여 거출의무자를 확정하고 그 거출액산출의 기초

가 되는 수취한 특정유량을 확정하지만 이들 확정에 관해서는 이 표

는 반증이 없는한... 증명력을 갖는 것 (국제기금조약 제15조 제3항)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사실이 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표의 추정력은 뒤집힌다.79) 

거 출

유배법 제28조와 제29조에 의하여 그 수취량을 보고해야하는 특정

유와 관련된 유류수취인은 국제기금조약 제12조와 제13조80)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조약 제10조의 연차거출금을 국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유배법 제30조).

(3) 추가기금

피해자는 추가기금의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배상 및 국제기금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탱커유탁손해의 

금액에 관하여 추가기금의정서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다(유배법 제30조의 2). 

79) 時岡泰 谷川久 相良朋紀、상게서, 448쪽.
80) 국제기금 제13조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되어야 할 거출금의 지불이 지체

되는 경우에는 총회가 매년 결정하는 율(率)에 따라 이자를 붙인다. 그 율(率)은 상
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

  각체약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수취된 유류에 대하여 이 조약에 근거하여 발생

하는 기금에의 거출의무가 이행될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하에서 적당한 조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재를 과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취한다. 나아가 그 조치는 기금에의 거출의무를 지
는 자에 대해서만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의 거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그 
거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지불이 3개월 이
상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그 지불되어야 할 액의 회수를 위하여 기

금명으로 그 자에 대하여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나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거출자가 명백히 지불불능인 경우 또는 다른 사정에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에는 총회는 사무국장의 권고에 근거하여 그 거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또는 그 조치를 계속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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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선박 유탁손해배상 등 보장계약

일본국적의 일반선박(총톤수 100톤 이상의 것에 한한다)은 유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선박유탁손해배상 등 보장계약(이하, ‘보장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제항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유배법 제39조의 4 제1항). 그리고 위의 선박 이외의 일반선박의 경

우에는 유배법에 의한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본내의 항(港)에 

입항하거나, 일본내의 항으로부터 출항하거나 일본내의 계류(繫留)시

설을 사용할 수 없다(유배법 제39조의 4 제2항).

위의 보장계약이 보장하는 내용은 유탁법 제39조의 5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를 보전(補塡)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

상의무의 이행 및 지불을 담보하는 계약이다(유배법 제39조의 5 제1

항). 그리고 보장계약에 있어서 손해전보, 이행을 담보하는 자는 선주

상호보험조합, 보험회사 그리고 그밖에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유배법 제39조의 5 제2항). 또 보장계약의 금액은 유배법 제39

조의 5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를 보전(補塡)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 및 지불해야하는 책임한도액에 상

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유배법 제39조의 5 제3항).

3. 유탁손해의 배상 보상의 범위 - 나호토카호(號) 
  사고를 사례로 하여 - 

1) 손해배상 보상범위의 확대경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69년 책임조약과 

71년 국제기금조약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있고 또 IOPC가 실제의 보상업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을 꾀해왔다. 그런데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OPA(Oi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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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1990)나 1991년 4월에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발생한 Haven호에 

의한 사고를 비롯한 일련의 탱커유탁사고81)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서 볼 수 있는 배상의 범위는 종래에 확립된 해석이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된 경향을 보여 주었다. 먼저 Exxon Valdez호의 

유탁사고를 계기로 하여 제정된 미국의 OPA는 선주 등의 책임을 가

중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법 제1002조 (a)에 의하면 (b)(1)의 유류제거

비용(Removal Cost)에 더하여 (b)(2)에서 열거된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 내용을 보면, (A)천연자원의 손상 등 또는 사용기회의 상실, 

(B)부동산 또는 동산의 손상 또는 이들 파손에 의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 (C)천연자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의 손실, (D)부동산, 

동산 또는 천연자원의 손상 등에 기인하는 세금, 사용료, 임대료 등의 

손실, (E)부동산, 동산 또는 천연자원의 손상 등에 기인하는 이익의 

손실 또는 수입력의 감소, (F)유류제거 등과 관련하여 주가 행하는 나

머지 직업에 소요된 비용이다.82)

위와 같은 미국의 OPA규정은 배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대폭 확

장한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음은 물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서 종래의 개념을 대폭 수정한 것이 된다.83) 먼저 천연자원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OPA 제1001조(20)의 규정에 의하면 매우 그 범위가 광범

위 한데, 즉 토지, 물고기, 야생생물, 생태, 대기, 물, 지하수, 음료수 

그 밖에 합중국(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을 포함한다), 각주나 외국정부

가 소유, 관리하는 자원을 천연자원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이른바 

영미법상의 이른바 Bright Line Rule에 관련된 것이다. 영미 등 커먼 로 

81) 그 밖에 Agean Sea호(1992년 12월, 스페인), Braer호(1993년 1월, 스코틀랜드 센트
럴랜드 섬) 등이 있다.

82) 新谷顕一、油濁損害の賠償の範囲に関する国海法会の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海法会誌
復刊 第38号(1994年12月)、5ー6、쪽.

83) 新谷顕一、상게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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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Bright Line Rule이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이익의 상실 등 경제적 상실(Economic 

loss)은 청구권자의 소유물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에 기인한 경제

적 손실이 아님 한 배상의 대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이 

원칙은 판례에서도 인정되어 사용이익의 상실과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일정한 방어역할을 해왔지만 OPA 제1002조 (b)(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탁과 그에 의한 경제적 손

실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b)(2) 가운데 모든 경제적 손실이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배상액은 막대한 액수가 될 염려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의 확대를 재촉하는 것은 미국의 OAP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Haven호 사고를 비롯한 그 밖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된 

손해배상의 내용에서도 위와 같은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된 각각의 손해배상내용은 다음과 같다.84)

(1) Haven호 

호텔, 레스토랑, 해수욕장, 상점의 경제적 손실(특히 호텔, 레스토

랑은 같은 마을에 있으면 해안의 거리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다).

여행대리점이 입은 경제적 손실로서 호텔로부터의 수수료수입의 

감소, 아파트 수수료수입의 감소, 버스투어객의 감소에 의한 수입의 

감소, 광고캠페인의 비용 등

관광업의 부진에 의한 시정촌(市町村)의 수입의 감소나 매스컴보

도로 손상된 이미지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비용

(2) Agean Sea호

어민의 수입감소 외에 생선가게, 상점, 술집, 카페 등의 수입감소

생선운반인이나 어망제조업자의 수입감소

84) 新谷顕一、상게논문, 8-9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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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로폐쇄에 의한 자동차수리공장이 입은 손실. 오염에 의

한 페리(여객선)결항에 의한 손실. 새로운 선박의 인수의 지체에 의

한 선주의 수입감소. 선박이 항구에 갖혀있는 사이에 선주에게 지불

된 용선료(傭船料). 선박대리점의 수입감소 등

양식장이나 생선공장의 종업원의 실직에 의한 수입감소. 원유(原

油)의 연소에 의해 더럽혀진 가옥의 청소비용

(3) Braer호

상한 생선의 처분비용 외에 생선가공업자 등의 감소된 수입

사고 후 가격하락이나 판매부진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 비용

생선운반업자 등의 감소된 수입

유류성분이 함유된 공기에 의한 건강에의 폐해

목초지오염으로 인한 양(羊)들의 이동에 소요된 사료, 노임 등

이미지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비용

위에서 살펴본 청구의 내용이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부

분이 거부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해서 국제기금총회(1994년 제17회총회)에서도 국제기금

이 보상해야할 유탁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사안을 통일된 기

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하였다. 

또한 국제기금과는 별도로 국제해법위원회에서도 1994년 10월에 유

탁손해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Oil Pollution Damage) 을 채

택하였다.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국제기금에서 채택한 기준과 일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사안에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85) 이하에서 이들 기준을 참고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쟁점

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85) 谷川久、油濁損害の賠償 補償の範囲、古室直人外編、企業と法(下)、有斐閣(1995)、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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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탁손해배상의 범위와 쟁점사항

(1) 기본입장

위의 국제기금총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보상이 청구되었을 때 이

에 대한 심사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틀

을 제시하고 있다. 즉, 

(A) 이사회가 개개의 청구를 검토하기 위한 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주요한 문제점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이를 위하여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는 (심사)기준이 되는 

리스트를 확립하고 또 일정한 절차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동시에 각각의 청구는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

서 특정한 케이스에 특유한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개별청구의 인정

여부를 고려할 있다는 점, 나아가 채택된 기준이 장래의 새로운 정세

나 새로운 타입의 청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지

니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B)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상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즉, (a)민사책임조약 국

제기금조약에 의하여 확립된 배상 보상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

염손해(pollution damage) 의 정의(定義)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불가결

하다는 점, (b)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한 국제기금의 결정에는 가능한 

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c)보상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유

부기를 할 것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C) 이상과 같은 기본방침에 서서 국제기금이 민사책임조약 및 국

제기금조약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이들 양(兩)조약에서 규

정하는 오염손해 와 방지조치 (preventive measures)의 정의에 해당하

는 청구만이 인용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국제기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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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래 총회 및 이사회가 취해온 이들에 대한 용어의 해석 및 그 해

석을 명문화한 1992년 의정서의 오염손해 의 정의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오염손해 와 방지

조치 에 대한 의의(意義)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들 용어의 정의가 국제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배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86) 

위의 국제기금의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입장은 일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실체적으로는 조약상의 오염손해 및 방지조치 의 정의

(定義)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기금이 민사책임조약 및 국제기

금조약의 틀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즉, 민사책임조약 제1조 제6호는 오염손해란 선박에서의 유류의 유
출 또는 배출(그 장소 여하 불문)에 의한 오염에 의해 그 선박의 외부

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하며, 방지조치의 비용 및 방지조치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동조 제7호

는 방지조치란 어떤 자가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에 취한 상당한 조치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민사책임조약이 선박소유자의 오염손해 에 관한 책임(제3

조), 국제기금조약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기금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키워드로 삼고 

있는 오염손해 및 방지조치 중에서 실제로 정의(定義)규정과 관련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前者)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첫째로 민사책임조약 제1조 제6호의 규정

과 관련하여 당해 손해가 오염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인가의 여부이며, 둘째로 해양환경손해에 관하여 생태계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하는 관념적 추상적 손해가 보상가능한 오염손해 라고 말할 

86) 谷川久、상게논문, 34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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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산술적 간주(看做)손해산정방식에 

근거한 청구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87) 

위의 문제 중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의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범위의 확대경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예를 들면 1980년 10월 국제기금총회는 

국제기금이 지불해야할 보상액의 평가는 이론적 모델에 따라서 계산

된 손해의 추상적 양(量)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결의(결의 제3호)를 했는데, 이것은 1979년의 안토니오 그램시

호 사건에 관하여 구(舊)소련의 리가지방재판소가 구(舊)소련의 국내

법에 따라 오염수량에 일정액을 곱한 액(額)을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

산정방식을 인용한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환경

손해와 관련하여 1981년 제4회 총회는 국내법에 근거한 환경손해에 

관한 청구는 계량가능한(Quantifiable) 경제적 손실에 관해서만 보상되

어야 한다 원칙을 승인하였고, 제2차 안토니오 그램시호 사건(1987

년)과 관련한 총회의 결의 제3호에 대하여 재확인(1989)하는 등 배상

범위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다.88) 

위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1992년 민사책임조약 개정의정서 

제1조 제6호(국제기금조약 제1조 제2호에서 준용)는 오염손해 의 원

래의 정의(定義)에 다만, 환경악화에 대하여 행해지는 배상(환경악화

에 의한 이익상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실제로 취한 또는 취해야 

할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치비용에 관한 것에 한 한다. 라는 단서(但

書)를 추가하게 되었다.

(2) 재산손해 방지조치비용 등

유류오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산손해에 관해서는 인과관계 및 손

해액의 산정을 제외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문제는 

87) 谷川久、상게논문, 342쪽.
88) 谷川久、상게논문,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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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조치로 민사책임조약 제1조 제7호에 규정89)되어 있는 상당한 조

치 (any reasonable measures), 즉 상당성 의 요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사정(査定)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기술적 상당성의 

사정(査定)은 조치를 취하는 결정의 시점에서 판명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시점에서 부여된 또는 제공되고 있는 기술적 조언에 비

추어서 행해져야 하며 그 후의 사태의 변화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

는 기술적 조언에 비추어서 스스로의 결정을 재평가해야 하며, 조

치에 필요한 비용도 상당해야 하며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이익과의 사이에도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라고 하여 상당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국제해사위원회 가이드라인 제10항 (a), (b)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0) 

제10항 (a) 방지조치(청소 및 처분을 포함한다)비용은 조치 그 자체와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양자(兩者)가 그 때의 상황 하에서 합리적

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9) 원문(原文)은 “Preventive measures” means any reasonable measures taken by any 
person after an incident has occurred to prevent or minimize pollution damage. 라고 
되어 있다.

90)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PART III: PREVENTIVE MEASURES, CLEAN-UP AND RESTORATION
  10. (a) The cost of preventive measures (including clean-up and disposal) is recoverable 

insofar as both the measures themselves and the cost thereof were reasonable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b) In general compensation is payable where the measures taken or equipment used in 
response to an incident were likely, on the basis of an objective technical appraisal at 
the time any relevant decisions were taken, to be successful in avoiding or minimising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is not to be refused by reason only that preventive or 
clean-up measures prove ineffective, or mobilized equipment proves not to be required. 
A claim should however be refused if the steps taken could not be justified on an 
objective technical appraisal, in the circumstances existing at the relevant time, of the 
likelihood of the measures succeeding, or of mobilized equipment being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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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취해진 조치와 사용된 장비(裝備)가 

당해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기술적 평가에 근거하여 

오염손해의 회피 혹은 경감(輕減)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지 혹은 청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또는 동원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명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이 거부되지 않는다. 다만, 취해진 제

(諸)조치가 당해 시점에서의 상황 하에서, 취해진 조치의 성공가능

성 혹은 동원된 장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술적 평가의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청구는 거절된다.

방지조치의 상당성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국제기금총회의 결의와 

국제해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양자는 같은 맥락에 서있지만 전자는 

상당성을 사정(査定)함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후자는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지조치에 관한 상당성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의 제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구체적

인 기준이 없다면, 현장에서 과잉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때로는 낡

은 방지장비를 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로 교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해사위원회 가이

드라인 제10항 (d)91)는 청구자가 소유하는 기계 장비가 방지조치

청소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기간에 대응하는 합

리적인 임대료 상당분 및 사용 후의 청소 수리를 위하여 발생한 합

91)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10. (d) Where any plant or equipment owned by a claimant is reasonably u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ve or clean-up measures, the claimant may claim reasonable hire 
charges for the period of the use, and any reasonable costs incurred to clean or repair 
the plant or equipment after its use provided always that the aggregate of such charges 
and/or costs should not exceed the acquisition cost or value of the plant or equipmen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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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비용은, 합계액이 당해 기계 장비의 취득비용 및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작업 및 오염방지조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항목으로서 고

정비용(fixed costs)이 있다. 고정비용은 청소작업 및 방지작업기간 동

안에 사용된 선박 등의 기자재 등의 감가상각비와 작업에 종사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급여 상당분 등, 당해 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이다. 국제기금기준은 이들 경

비의 취급에 대하여 고정경비의 합리적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만 

청소기간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것에 한해서는 관계가 희박한 일반관

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취급원칙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92)

첫째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의 기간대응부

분이나 국가, 지자체의 공무원 특히 군인의 일반급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경비

는 사고와 관계없이 지출되며 일반예산으로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당해 사고에 관한 작업의 결과 발생한 초과근무를 위한 필

요경비 등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들 고정경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인

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국제

해사위원회 가이드라인 제10항(c)93)는 정부기관 그 밖에 공적기관은 

방지조치 또는 청소작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활동 

중에 그 작업에 종사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중에서 활동에 

92) 谷川久、상게논문, 344쪽.
93)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10. (c) Where a government agency or other public body takes an active operational 

role in preventive measures or clean-up, compensation may be claimed for an 
appropriate proportion of normal salaries paid to their employees engaged in 
performing the measures during the time of such performance, and such a claim will 
not be rejected on the sole ground that the salaries concerned would have been 
payable by the claimant in an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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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은 보상의 대상이 되며, 단지 당해 급여가 당해 보상청

구자에 의하여 사고와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국제기금기준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기금기준은 고정경비 전체에 대해서 청소기간 대응부분

에 한정해서 인용을 하고 나아가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보상

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탁방제를 업으로 하는 구조

업자나 단체는 평소에 유탁방제를 위한 선박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데 이들이 제공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고정비용의 청

구가능한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들 업종의 장려를 위해서

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94)

(5) 간접손실과 순경제적 손실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실 내지 간접손해에 대해서 

대륙법국가에서는 사고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국법에서는 물리적 

손해를 입은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른바 간접손실(consequential 

loss))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은 자에게 발생한 일실(逸失)이익의 

손실(이른바 순(純)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로 구별하여 전자

(前者)는 원칙적으로 배상의 대상으로서 인용하지만 후자(後者)에 대

해서는 한정적으로만 구제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95)

국제기금기준은 위와 같은 영미법의 원칙을 도입하여 청구인용의 

기본적 기준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근인(近因)관계(proximity)를 요하는 

등의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상당한 근인(近因)관계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고려해야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94) 谷川久、상게논문, 344쪽.
95) 谷川久、상게논문,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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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에 의하여 오염된 재산의 소유자 사용자가 입은 이득의 손

실(간접손실)에 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른바 순(純)경

제적 손실(재산은 오염되지 않았던 자가 입은 이득의 손실)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판단의 출발점은 사고에 의한 손실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오염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 인가의 여부이며 이 판단에 따라서 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문제

의 유류유출이 없었다면 손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

준만으로는 청구는 인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기본적 기준은 청구자

가 입은 손실 손해와 오염과의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근인관계를 필

요로 한다.96) 

이 점과 관련하여 국제해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먼저 경제적 손실

을 간접손실(Consequential loss)과 순경제적 손실로 나누고 이들을 논의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재산(Property) 이란 청구자가 소유권과 점

유권에 근거하여 법률상 인정된 이익을 누리는 모든 것 (가이드라인 

제3항(d))이라고 정의(定義)하고97), 순(純)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98)

96) 谷川久、상게논문, 344-345쪽.
97)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For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the following definitions are employed:
  (a) “Economic loss” comprises both consequential loss and pure economic loss, as 

defined below;
  (b) “Consequential loss” means financial loss sustained by a claimant as a result of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caused by contamination by oil;
  (c) “Pure economic loss” means financial loss sustained by a claimant otherwise than 

as a result of such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d) “Property” means anything in which the claimant has a legally recognised interest 

by virtue of a proprietary or possessory right. 
98) 원문은 다음과 같다.
  6. (a) Pure economic loss will be treated as caused by contamination only when a 

reasonable degree of proximity exists between the contamination and the loss.
  (b) In ascertaining whether such proximity exists, account is to be taken of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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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순경제적 손실은 오염과 손해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근인(近

因)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오염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b) 전호(前號)의 근인성의 존재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

(目)의 일반기준을 포함하여(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상

황에 대한 근거(account)를 고려해야 한다.  

( ) 청구자의 활동과 오염과의 지리적 접근성(proximity)

( ) 영향을 받은 자원에 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

( ) 청구자의 사업이 오염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 내의 

경제적 활동의 불가분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정도

( ) 청구자가 그의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범위

( ) 손실의 예견가능성

( ) 청구자의 손실의 야기에 기여한 병존하는 원인의 영향

위의 가이드라인과 국제기금기준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점은 가이드라인의 ( ), ( )에 관한 내용이 국제기금에는 없으며, 반

대로 국제기금기준에는 청구자가 대체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 가 

포함되어 있다.99)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결과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00)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general criteria:
  ( ) the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the claimant’s activities and the contamination;
  ( ) the degree to which the claimant is economically dependent on an affected natural 

resource;
  ( ) the extent to which the claimant’s business forms an integral part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area which is directly affected by the contamination;
  ( ) the scope available for the claimant to mitigate his loss;
  ( ) the foreseeability of the loss; and
  ( ) the effect of any concurrent causes contributing to the claimant’s loss.
99) 谷川久、상게논문, 345쪽.
100)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7. Whilst the result in practice of applying the foregoing gener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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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항(前項)의 일반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가 언제나 개별적인 

사례의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당사자에게

는 보통 보상이 되지 않는다.

(a)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각 목(目)의 사례와 같이 영향을 받은 연

안(沿岸) 혹은 해양환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자(者) 이외의 당사자

( ) 어업, 양식업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산업

( ) 호텔, 레스토랑, 상점, 해변시설 등의 관광시설

( ) 담수화(淡水化)공장, 염전(鹽田), 발전소, 생산 혹은 냉각(冷却)

과정을 위하여 취수를 필요로 하는 유사한 설비 

(b) 단순히 다음 각 목(目)에서 열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 ) 환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의 지

연, 방해 또는 다른 손실

( ) 공공기관의 세금과 이와 유사한 세수(稅收)의 손실

위와 같이 일실(逸失)이익을 간접손실과 순경제적 손실의 둘로 나누

는 것에 대하여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없지 않

will always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case, recovery will 
not normally extend:

  (a) to parties other than those who depend for their income on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affected coastal or marine environment, such as, for example, those involved in: 

  ( ) fishing, aquaculture and similar industries;
  ( ) the provision of tourist amenities such as hotels, restaurants, shops, beach 

facilities and related activities;
  ( ) the operation of desalination plants, salt evaporation lagoons, power stations and 

similar installations reliant on the intake of water for production or cooling processes;
  (b) to parties claiming merely to have suffered:
  ( ) delay, interruption or other loss of business not involving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 ) loss of taxes and similar revenues by public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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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영미법계의 구분을 채용했다는 것은 간접손실의 청구를 인용하

겠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엄격하게 영국법의 원칙을 채용하겠다는 의

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101)

또 국제기금기준은 순경제적 손실의 방지조치비용에 관해서도 일정

한 조건 하에서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는 혁신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있는 국제해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그 인

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02) 

9. 이 가이드라인의 조항 하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청구자가 취한 합리적 조치의 비용

은 보상될 수 있다. 제1문(文)에서 말하는 합리성의 여부를 결정함

에 있어서 통상 다음 각호의 조건이 요구된다.

(a) 조치비용이 합리적일 것

(b) 조치비용이 방지 혹은 경감하려고 했던 손실과 비교하여 균형이 

있을 것

(c) 조치가 적절하고 상당한 성공가능성이 있을 것

(d) 마케팅 캠페인의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

는 시장과 관련이 있는 조치일 것

101) 谷川久、상게논문, 345쪽.
102)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9. Compensation may be paid for the costs of reasonable measures taken by a claimant 

to prevent or minimise economic loss, where such loss would itself have qualified for 
compensation under the terms of these Guidelines. In determining what is reasonable 
for this purpose, it will normally be required that:

  (a) the costs of the measures were reasonable;
  (b) the costs of the measures were in proportion to the loss which they were intended 

to prevent or minimise;
  (c) the measures were appropriate and offered a reasonable prospect of being successful; 

and
  (d) in the case of a marketing campaign, the measures related to actual targete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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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그 자체가 인과관계의 점에서 볼 때 매우 파악하기 어

려운 데, 나아가 방지비용은 더욱더 인과관계가 희미하고 막연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은 일

정한 체크기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조건 자체가 막연하

다는 비판이 있다.103) 

(6) 환경손해

환경손해와 관련한 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자가 수량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이 금액으로서 표시할 수 있

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제기금의 입장이다.104) 환

경손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위원회는 국제기금의 입장을 좀더 구체화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05)

103) 新谷顕一、상게논문, 25쪽.
104) 谷川久、상게논문, 345쪽.
105)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11. Compensation for impairment of the environment (other than loss of profit) shall 

be limited to the costs of reasonable measures of reinstatement actually undertaken or 
to be undertaken. It is not payable where the claim is made on the basis of an 
abstract quantification of damag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oretical models.

  12. (a) Admissible claims for the cost of reasonable measures of reinstatement need 
not be limited to the removal of spilt oil, but may include appropriate steps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environment or assist in its natural recovery.

  (b) Specific studies may be necessary to quantify or verify pollution damage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reinstatement measures are in fact feasible and will accelerate 
natural recovery. Contributions may be paid to the reasonable costs of such studies, 
provided they are reasonably proportionate to the actual damage, and provided they 
produce, or are likely to produce, the required data.

  (c) A claimant may recover a reasonable sum in respect of the estimated cost of 
reinstatement measures, before they have actually been carried out, provided always 
that the measures could not otherwise be carried out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provided an undertaking is given, or other satisfactory evidence is provided, that 
the proposed measures of reinstatement will actually be carried out.

  (d) In determining whether measures of reinstatement are reasonable, account is to be 
taken of all the relevant technical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to)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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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익의 손실 이외에) 환경파괴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취해지거

나 또는 취해질 합리적인 복구조치의 비용에 한정된다. 만약 청구가 

이론모델에 따라서 산정(算定)된 추상적인 손해액을 근거로 하여 행

해질 경우에는 인용(認容)되지 않는다.

12. (a) 합리적인 복구조치의 비용으로서 인용(認容)되는 청구는 유

출된 유류의 제거에 한하지 않으며 손상된 환경의 회복을 촉진하거

나 자연의 회복에 유용한 적절한 조치도 포함된다. 

(b) 오염손해를 계량화 또는 검증하고 복구조치가 실제로 실현가능

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자연환경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의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 조사에 소요되는 합

리적인 비용은 지원이 되는데, 다만 그 조사가 실제의 손해와 상당

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여지

가 있어야 한다. 

(c) 청구자는 복구작업에 착수하기 전일지라도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추정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財源)의 부족으로 당해 조치가 수행될 수 없고, 제안된 복구조치가 

실제로 수행되리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

우에 한한다.

  ( ) the extent to which the observed state of the environment, and any changes 
therein, are to be regarded as damage actually caused by the incident in question, as 
distinct from other factors whether man-made or natural;

  ( ) whether the measures are technically feasible and likely to contribute to the 
re-establishment at the site in question of a healthy biological community in which the 
organisms characteristic of that community are present and are functioning normally;

  ( ) the speed with which the affected environment may be expected to recover by 
natural process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reinstatement measures concerned may 
accelerate (or inadvertently impede) natural processes of recovery; and

  ( ) whether the cost of the measures is in proportion to the damage or the resul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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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복구조치의 합리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目)에서 

열거하는 요소를 포함한(이들 요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관련

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근거가 고려되어야 한다.

( ) 환경에 대하여 관찰된 상태와 그 점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

가, 인위적 혹은 자연적인 다른 요소가 아니라 문제의 사고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범위 

( ) 당해 조치의 기술적인 실현가능성과 문제의 지역에서, 당해 공

동체의 유기체의 특징이 현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건강한 

생태공동체의 재구축에의 공헌 여부

( ) 영향을 입은 환경이 자연상태에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당해 복구조치가 자연환경의 회복을 촉진하는 정도

( )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결과와 균

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3) 나호토카사건과 유탁손해에 대한 배상 보상

      http://www.mlit.go.jp/kisha/kisha02/10/100830_.html

(1) 사고의 경위

1997년 1월 2일 새벽 높는 파도가 치는 시마네현 오키섬(島根県隠岐島) 

북북동 약 106킬로 미터지점에서 난방용 C중유(重油) 약 19,000k 를 

싣고 중국 상하이에서 러시아 페트로파블로스키로 항해 중이던 러시아

선적의 탱커 나호토카 호(건조 후 26년 경과)가 선수(船首)부분이 부

서져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선체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

고 선원 31명은 구명보트로 탈출하였으나 선장은 실종되었다가 나중

에 해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선체는 수심 약 2,500m되는 해저에 침몰하였지만 선체로부터 분리

된 선수(船首)부분은 강한 북서계절풍에 밀려 수일간 남동방향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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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다가 쓰시마해류를 횡단하여 1월 7일 13시경 에쯔젠가가해안국정

고원(越前加賀海岸国定公園) 내의 후쿠이현 미쿠니쬬 야스섬(福井県三
国町安島) 연안에 좌초했다. 싣고 있던 중유 약6,240k 가 해상으로 

유출되고 또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의 기름탱크에 남아있던 중유 약 

12,500k 의 일부가 그 후에도 계속 흘러나왔다.

좌초한 선수(船首)부분의 유류탱크에 남아있던 중유는 해상에서의 

회수작업 및 육상으로의 가설(假設)도(道)를 이용한 회수작업으로 2월 

25일에 회수를 끝냈다. 해상으로 유출된 중유는 후쿠이현을 비롯하여 

일본해 연안의 10개의 부(府)현(縣)에 이르는 해안에 밀려와 환경 및 

인간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밑의 지도참조).

1. 나호토카 침몰지점 

2. 선수(船首)부분 표착지점 

3. 중유표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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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油類)의 회수 처리

바다위에 떠있는 유류의 회수작업

나호토카로부터 바다위로 유출된 유류에 대해서 순시선(巡視船) 등이 

기름덩어리를 그물이나 기름처리제를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하고, 해상

재해방지센터는 1월 5일 선주(船主)대리인으로부터 동(同)센터 2호업무106)

의 위탁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유출류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계약방제조치실시자에 대하여 대응준비를 지시함과 더

불어 각 부(府)현(縣)어련(漁連)과 방제조치계약을 체결하고 오일펜스, 

기름흡착제 등의 방제기자재를 센터의 비축기지로부터 집적(集積)거점

으로 긴급수송하고 석유연맹소유의 오일펜스, 유류회수장치, 비치크리너 

등의 차입요청, 유출유처리제간화(懇話)회(會)의 도움으로 기름처리제, 

기름흡착제 등을 마련하였고, 1월 1일에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선수부

분으로부터 유출유방제 등을 위한 유류회수작업을 개시하였다.

위의 작업은 2월 20일까지 일단 마무리 지었는데 회수된 유류의 양

(量)은 약 8,700k 에 달했다.107) 

해안표류유 표착유의 회수

해안선 부근에 표착 표류유에 대해서는 펌프카, 버큠카 등이 동원 

되었고 지역주민과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회수작업이 이뤄졌다. 이 작업은 일단 4월말에 종료되었으나 

일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6월까지 작업이 계속되었다. 위의 작업으

로 회수한 유수(油水)량은 47,000k 에 달했다.108) 

106) 해양오염등및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42의 25 제2호 선박소유자 그 밖
에 자의 위탁에 의해 배출유 등의 방제, 소방선에 의한 소화 및 연소(延燒)의 방지 
그 밖에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

107) 谷川久、ナホトカ号流出油事故と法的問題点、ジュリスト(1997.8.1ー15)(No.1117), 185-186쪽.
108) 谷川、상게논문,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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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船首)부분 유류제거작업

선수부분에는 약 2,800k 의 유류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회의를 거쳐 해상재해방지센

터의 1호 업무109)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처리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유류제거작업은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회수된 유수(油水)량은 2,831k 에 달했다.

선미(船尾)부분 대책

선체의 파손에 의해서 오키섬 북동쪽 약 140km의 위치에 침몰한 선

미부분은 약9,960k 의 중유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대량의 

유류가 유출되거나 연안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10) 

(3) 정부의 대응  

나호토카호의 유류유출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사고처리와 수습을 위한 다양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와 회의체의 구성이다. 해안보안청의 대책본부, 유출유재해대책협

의회 그리고 정부에 운수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나호토카호 해난

유출유재해대책본부 , 관계각료회의 그리고 나호토카호사고 원인조

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고원인의 조사에서 처리 및 보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유출류의 회수작업 등에 지출한 비용

의 지불, 해상재해방지센터의 계약에 근거한 방제조치사업자 어민 

109) 해양오염등및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42의 25 제1호, 다음 조문(제42조의 
26)의 규정에 의한 해안보안청장관의 지시에 따라 배출유 등의 방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당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제42조의 27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일 

110) 谷川、상게논문,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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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설(假設)도로건설업자 등에 대한 비용 보수의 지불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사용 및 나호토카호 유출유재해응급대책교부금을 추가하는 보조금 적

정화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을 각의결정하고 부(府)현(縣)에 교부(交付)하

는 경비 약 19억 엔, 해상재해방지센터의 대부경비 약 90억 엔을 지

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작성이다. 정부는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유출

유방제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수기술심의회

종합부회에 유출유방제체제종합검토위원회 를 설치하여 유출유방제

체제의 강화에 관하여 라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손해의 배상 보상

나호토카사고에의 국제조약의 적용

나호토카호는 러시아선적의 탱커로 등록선박소유자(책임주체)도 러

시아법인이다. 러시아는 69년 민사책임조약, 71년 국제기금조약의 당

사국이지만, 92년 개정 2의정서(議定書)는 97년 1월 사고당시 비준하

지 않은 상태였다. 러시아는 2000년 3월이 되어 92년 개정 2의정서(議

定書)를 비준하여 2001년 3월에 발효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국인 일본은 92년 개정 2의정서의 비준국이지만 개정의정

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국제기금의정서 당사국의 거출유수취량이 일정

량에 달하는 날(1998년 5월 15일)까지는 원(原)조약의 효력이 있기 때

문에 69년 민사책임조약에도 구속된다. 그 결과 선박소유자는 69년 민

사책임조약에 의해 그 책임을 158만 8,000SDR(약 2.6억엔)으로 제한 

할 수 있다. 92년 민사책임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한도를 넘는 손

해에 대해서는 먼저 71년 국제기금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금으로부터 보

상을 받게 된다. 그 한도액은 선박책임한도액과 합하여 6,000만 SDR

(약100억엔)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1992년 개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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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 청구액 보상액
청구액에 대한 
보상액의 비율

국가 15억 1900만 엔 *18억 8700만 엔 124%

해상재해방지센터 154억 2100만 엔 **124억 5000만 엔 81%

서에 의한 국제기금에 의해 1.35억SDR(약 232억엔)의 한도액까지 보

상을 받게 된다.

배상 보상청구소송과 화해(和解)

나호토카호 사고후 국제기금은 보험회사와 함께 코오베(神戸)에 보

상청구와 관련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조사원 

7명, 회계사 2명 그리고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피해액을 사정하

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111) 

한편, 지방자치단체, 어업관계자, 관광업자 등은 1999년 11월 후쿠이

(福井)지방재판소에 선주(船主) P&I보험회사 및 국제유탁보상기금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해상보안청, 방위청, 국토교통성) 및 해

상재해방지센터는 같은 해 12월 동경지방재판소에 소(訴)를 제기했다. 

그 후 국가 및 해상재해방지센터가 나호토카호의 선박소유자에 대

하여 유류방제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지불을 청구한 소송은 화해

(和解)로 종결되었다(2002년 8월 30일). 그리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어업관계자, 관광업자 등이 선주(船主) P&I보험회사 및 국제유탁보상

기금에 제기했던 소송도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로 위의 각 당사

자들이 청구했던 보상액과 확정된 보상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호토카호 사고에 의한 피해의 청구액 및 보상액

111) 谷川、상게논문,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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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 청구액 보상액
청구액에 대한 
보상액의 비율

***어업자 50억 1300만 엔 17억 6900만 엔 35%

관광업자 28억 4100만 엔 13억 4400만 엔 47%

지방자치단체 71억 4300만 엔 56억 3800만 엔 79%

선주 11억 2900만 엔 7억 7400만 엔 69%

기타 27억 4800만 엔 22억 6500만 엔 82%

합계 358억 1400만 엔 261억 2700만 엔 73%

* 채권관리법상 지연금을 포함

** 가설(假設)도로에 관한 보상액 20억 4800만 엔을 포함

*** 최종적인 어업관계의 청구액은 48억 8000만 엔, 보상액은 16억 

7000만 엔이다. 청구액에 대한 보상액의 비율은 34%이다.

출전 : 112)

보상청구에 대한 심사(審査)

위의 표에 나타난 청구액에 대한 보상액은 앞서 살펴본 국제기금조

약의 배상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국제기금조약에는 청구매뉴얼(Claims Manual)이 

존재하지만 이것 역시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대해

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인정하였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어느 조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적

용된 심사 항목 등에 대하여 나호토카호 배상 보상사건을 담당했던 

112) 矢崎真澄 後藤真太郎、ナホトカ号重油流出事故における地方公共団体の補償請求の

査定基準について、地球環境研究。Vol.8(2006), 56쪽에서 전재(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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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전재(轉

載)한 것이다.113) 이들 심사항목에는 가)인건비, 나)중기차량비 및 선

박비, 다)자재비, 라)식비(食費), 마)외주(外注)비, 바)통신비, 사)잡비, 

아)변호사비용이 그것이다.

가) 인건비

현장작업의 고정비(固定費) 및 초과근무비에 대한 인정률은 90%정

도이다. 고정비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발생하는 비용이다. 작업

에는 유류청소작업과의 관련성이 간접적인 것이나 행정의 본래업무 

해당하는 것도 포함되며 동원(動員)수나 작업내용의 합리성 등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 10%정도 감액하여 

90%를 인정하였다. 본부의 고정비의 인정률은 후방지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작업의 고정비에 비해서 70%정도로 낮은 비율이

다. 특별수당, 출장비용, 소방단 출동인건비는 현장작업인건비와 인정

률이 같으며 유류회수작업과 직접 관계없는 작업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은 인정률 제로이다.

나) 중기차량 및 선박비

현장작업인건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90%정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의 수선 등은 유류회수작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한 인

정률 제로이다.

다) 자재비

유류청소작업을 위해 소비된 것은 100% 인정되며 구입후에 사용되

지 않고 남은 것은 60%정도 인정하고 있다. 기자재 중에서 5000엔을 

넘는 것은 잔존(殘存)가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정된다.

113) 矢崎真澄 後藤真太郎、상게논문, 57-60쪽에서 전재(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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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 비

유류의 회수 처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다. 현장에서 유류

회수작업에 종사한 인원, 현장 또는 현장 가까운 장소에서 회수작업

을 지휘 조정한 인원, 현장작업을 위하여 기자재를 조달 배송하고, 

회수작업의 마무리 연락 등에 종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제공한 도시락이나 음료수 등의 식비가 인정된다. 예를 들

면, 현장에서 유류회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

체의 직원, 현(縣)의 긴급대책본부의 직원 등의 도시락이나 음료수 등

이 그 대상이다. 1인당 1300엔을 상한으로 전액 인정된다. 알콜음료의 

제공비용은 부인된다.

마) 외주(外注)비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 범위, 정도 및 금액의 합리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유류의 회수나 청소작업 그 자체에 관한 비용인 

경우, 인정률은 100%이다. 작업내용이 유류의 회수에 간접적인 성격

의 경우, 인정률은 낮아진다. 도로 펜스(fence) 잔디 등의 신구(新舊)

교환공사와 유류오염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문제가 있어

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률 제로가 된다.

바) 통신비

유류청소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나 통상업무의 것이 포함되

어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70%정도 인정하고 있다.

사) 잡 비

유류청소작업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인정한다.114) 환경 그 자

체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조사비용은 유류방제작업과의 관

114) 사진비용(필름비, 현상비, 인화비)는 20%, 감사장(感謝狀)의 작성, 자원봉사자에의 
기념품 등은 인정률 제로이다. 矢崎真澄 後藤真太郎、상게논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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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낮기 때문에 기금의 기준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는다. 해산물

에의 영향에 관한 조사비용은 일정한도에서 인정한다. 해산물의 오염

자체는 오염손해이며 어업피해로서 보상대상이 되고 당해 오염조사비

용은 오염손해의 방지 경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 변호사비용

청구매뉴얼(Claims Manual)의 테두리 내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 조언의 유용성, 조언의 질(質), 고용시간의 합리성, 동종의 일

에 대한 통상요금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하고 있

다. 나호토카호 사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청구에 관한 변호

사비용은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변호사가 행하는 일처리에 대해

서는 국제유탁보상기금이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호토카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

제기금에 청구한 보상액에 대한 심사항목과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손해배상 보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이 경제적 손실 중에서 순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배상 보상을 해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환경영

향조사비용과 잔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재비용에 대한 배상 보상의 인

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배상 보상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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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본법제가 시사하는 점
. 해양오염방지법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틀로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유엔해양

법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4월 30

일 채택. 효력발생 1994년 11월 16일), 해양유류오염방지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1954년 

5월 12일 서명. 1958년 7월 26일 발효.)과 이 조약의 규제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해양오염방지조약(이른바 MARPOL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1973년 11월 

2일 서명)이 있고 선박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유류오염사

고공해(公海)개입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년 11월 29일 

서명. 1975년 5월 6일 효력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제조약이 

제시하는 국제적인 틀로서의 특징은 오염원(源)과 오염물질을 개별적

으로 특정하지 않고 전체로서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각 규제영역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 

조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지역 국가간 그리고 조직과 기관 사

이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양오염은 인접 

공간으로의 빠르게 파급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국제조약들이 제시하는 틀이 해양오염방지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국으로서는 위 조약들이 제시하는 틀이 지

니고 있는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

해야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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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위의 국제조약이 제시하는 틀을 국내법화한 해양오염

방지법의 내용은 오염원이나 오염물질에 대해서 전체로서 규율의 대

상으로 삼고 있으며, 규제기준도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러한 점은 국제조약이 제시하고 있는 틀을 충실히 국내법화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점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즉, 관계기관을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화의 문제, 신

속하고 종합적인 유류방제(防除)실시체제의 정비 및 강화, 관공민(官

公民)의 광역적인 연계의 확립, 근린제(諸)국과의 협력체제, 자원봉사

자의 활용체제의 정비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다.115) 위와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 손해배상 보상법제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구제를 법적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

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해배상 보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가 보통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그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합리적인 배상

보상액의 확정과 충분한 보상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배상 보상의 범위

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의 1990년 유류오염

법과 국제기금이 영미법상에서 확립된 법원리인 이른바 브라이트 라

인 룰(Bright Line Rule)에서 인정되지 않는 순(純)경제적 손실에 대해

115) 矢崎真澄 後藤真太郎、ナホトカ号重油流出事故における地方公共団体の補償請求の

査定基準について、地球環境研究。Vol.8(2006), 55쪽. 総務省、海上災害対策に関する
行政評価 監視結果に基づく勧告(2003。4。)、http://www.soumu.go.jp/s-news/2003/030418 
_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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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배상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기금이 배상 보상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원용하는 청구매뉴얼(Claims Manual)이나 국제해사위원회의 가이드라

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구(新舊)의 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을 국내법화한 일본의 유

배법은 국내법과는 물론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학설상의 논의까지 받

아들인 매우 정치한 내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

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상 보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

다고 할 것이다. 유배법의 경우, 국제기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배상 보상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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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가조약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이 조약의 체결국은 포장하지 않고 실은 기름의 전 세계에 걸친 해

상운송이 발생시킬 오염의 위험을 인정하고,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

출 또는 배출에 의한 오염에 의해 생기는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적

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적정한 배상을 하는 

것에 대한 통일적인 국제적 규칙 및 절차를 채택되는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조(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1. 선박 이란 미포장 적재의 기름을 화물로서 운송하기 위해 건조

되거나 개조된 해상항행선박 및 해상용 주정(舟艇)(종류의 여하를 

묻지 않음)을 말한다. 다만 기름과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포장 적재의 기름을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

고 있는 때와 그 운송 후 항해 중(그 운송에 의한 잔류물이 선박 

내에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에만 선박으로 간주한다.

  2. 자(者) 란 개인 혹은 조합 또는 법인인지를 묻지 않고 공법상 

혹은 사법상의 단체(국가와 그 행정구획을 포함)를 말한다.

  3. 소유자 란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혹은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가 소유한 

선박이어서 그 국가에서 그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

사가 운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 는 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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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박의 등록국 이란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

는 그 선박의 기국(旗國)을 말한다.

  5. 기름 이란 원유, 중유, 중경유, 윤활유 등의 지속성을 암화수소

의 광물유를 말하고, 선박에 의해 화물로서 운송되고 있는지 그 

선박의 연료탱크에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6. 오염손해 란 다음의 것을 지칭한다.

  (a) 선박에서의 기름의 유출 또는 배출(그 장소 여하 불문)에 의한 

오염에 의해 그 선박의 외부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 다만, 환

경의 악화에 대해 행해지는 배상(환경의 악화에 의한 이익의 상

실에 관한 것은 제외)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야 하는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b) 방지조치의 비용 및 방지조치에 의해 생긴 손실 또는 손해

  7. 방지조치 란 어떤 자가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에 취한 상당한 조치를 말한다.

  8. 사고 란 어떤 사고 또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고로 오

염손해를 초래하는 것 또는 오염손해를 초래할 중대하면서 급박

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9. 기관 이란 국제해사기관을 말한다.

  10. 1969년 책임조약 이란 1969년의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을 말한다. 동 조약의 1976년의 의정서

의 체약국에 대해서는 1969년 책임조약 이라고 한 때에는 동 의

정서에 의해서 개정된 1969년 책임조약을 말하는 것이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조약은 다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a) 다음의 구역에서 발생한 오염손해

   ( ) 체약국의 영역(영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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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법에 따라서 설정된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

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은 체약국에 대해서는 그 체약국의 영해에 

접속하면서 그 체약국이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 수역에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것.

  (b) (a)의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지조치(오

염된 장소 여하 불문)

제 3조(오염손해배상책임) 1. 2항 및 3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이

외에 사고발생시 또는 사고가 일련의 사고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최

초 사고발생시의 선박소유자는 그 사고의 결과 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소유자는 다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당해 오염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 불가

피적이면서 불가항력적인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

  (b) 당해 오염손해가 오로지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의도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c) 당해 오염손해가 오로지 등대 그 외의 항행원조시설의 유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그 외의 당국의 그 유지에 대한 과실 그 

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3. 소유자는 오염손해가 오로지 또는 부분적으로 오염손해를 당한 

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손해를 초래할 것을 의도한 경우에 한정된

다)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

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오염손해의 배상청구는 이 조약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자에 대해서 행해질 수 없다. 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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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염손해배상청구는 이 조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

고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a) 소유자의 피용자 혹은 대리인 또는 승무원(선원)

  (b) 수로관리인 그 이외 선박을 위해서 역무를 제공한 자로 승무원 

이외의 자

  (c) 선박의 용선자(傭船者, 裸傭船者를 포함하고 명칭여하 불문), 관

리인 또는 운항자

  (d)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지시에 기해 구

조활동을 한 자

  (e) 방지조치를 취한 자

  (f) (c)에서 (e)까지에 열거한 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다만, (a)에서 (f)까지에 열거한 자가 오염손해를 초래할 의도를 가

지고 또는 무모하게 오염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인식하여 

행한 행위(부작위 포함)에 의해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침해해

서는 안 된다.

제 4조(연대책임)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관계된 사고가 생기고 그에 

따라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모든 선박의 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오염손해의 전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 5조(책임한도액·기금형성) 1. 선박의 소유자는 이 조약에 따른 자기

책임을 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 제한할 수 있다.

  (a) 톤수 5천 단위를 초과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 계산단위

  (b) 톤수 5천 단위를 초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톤수 일단위당 420계산단위로 계산한 계산단위와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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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단위를 합산한 계산단위

   다만, 이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5970만 계산단위를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소유자는 오염손해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무호하게 오염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인식해서 행한 자기행위(부작위 

포함)에 의해 오염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자기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3. 소유자는 1항의 제한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 

개해서 소가 제기된 체약국 중에서 어떤 체약국의 법원 그 이외

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기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체약국의 중 어떤 체약국의 

법원 그 외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기책임한도액에 상당한 액의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기금은 그 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또는 기

금이 형성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해 인정되면서 법원 그 외의 권

한 있는 당국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은행보증 그 외의 보증을 제

공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4. 채권자 사이에서의 기금분배는 확정된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루

어진다.

  5. 소유자, 그 피용자 혹은 대리인 또는 소유자에게 보험 그 외의 

금전상의 보증을 제공한 자는 기금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해 

사고의 결과로서 오염손해에 대해 배상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지불한 액을 한도로 해서 그 배상액의 지불을 받은 자가 이 조약

에 기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한다.

  6. 5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도 그 지불한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액에 있어서 5항에 규정한 대위권을 관계 국내법령에 의해 그와 

같은 대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7. 소유자 또는 다른 어떤 자가 기금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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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5항 또는 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자들이 대위권을 가지

는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나중에 강제되는 것이 있

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기금이 형성된 국가의 법원 그 외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나중에 기금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8. 소유자가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자발적

으로 부담한 상당한 경비 및 자발적으로 지불한 상당한 희생에 

관한 권리는 기금에 대해 다른 채권과 동일 순위를 가진다.

  9. (a) 1항에서 말한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으

로 한다. 1항에 규정된 금액은 해당국의 통화가 3항에 규정한 기금

형성일에 특별인출권에 대해 가지는 가치에 따라 해당 통화로 환

산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인 체약국의 통화의 특별인출권 표

시에 의한 가치는 국제통화기금이 그 조작 및 거래를 위해서 적용

한 평가방법이어서 환산일에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계산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이 아닌 체약국의 통화의 특별인출권 

표시에 의한 가치는 그 체약국이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b)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이 아님과 동시에 자국의 법령에 의해 (a)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이 조약의 비준, 수락 혹은 승낙 

또는 이에 가입 시에 또는 그 후 언제라도 (a)에서 말한 계산단위를 

15금 프랑과 같이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 (b)에서 말하는 금 

프랑이란 순분천분의 900금의 65.5 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한다. 

금 프랑의 통화로의 환산은 해당국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c) (a)제4단에 규정한 계산 및 (b)에서 규정한 환산은 (a)제1단에서 

제3단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1에 규정한 금액과 

가능한 한 동일한 실질가치가 체약국의 통화로 표시되도록 한다. 

체약국은 (a)에 규정한 계산방법 또는 (b)에 규정한 환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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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 조약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시에 

기탁자에게 통지한다. 해당 계산방법 또는 해당 환산결과가 변경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10. 이 조의 규정의 적용상, 선박의 톤수는 1969년의 선박의 톤수의 

측도에 관한 국제조약부속서 에 정한 통수의 측도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계산된 총 톤수로 한다.

  11. 보험자 그 외의 금전상의 보증을 제공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형성한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서 동일한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소유자

가 2의 규정에 기해 자기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

리는 그 기금의 형성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제 6조(기금형성의 효과) 1. 소유자가 사고발생 후에 전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형성하고 있고, 동시에 자기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a) 해당 사고에 의해 발생한 오염손해에 관련된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에 관해 소유자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

사할 수 없다.

  (b) 체약국의 법원 그 외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소유자가 소유한 

선박 이외의 재산에 있어서 해당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오염손해

에 관련된 채권에 관해서 압류된 것의 압류해제를 명해야 하고, 

또는 그와 같은 압류를 면제하기 위해서 제공된 보증 이외의 담

보도 동일하게 취소되어야 한다.

  2. 하지만, 1의 규정은 기금을 관리하는 법원에서의 절차에 해당 채

권자가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동시에 기금이 그 자의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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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금전상의 보증) 1. 체약국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시에 2천 톤을 

초과하는 포장되지 않고 적재한 기름을 화물로서 운송하고 있는 선

박의 소유자는 이 조약에 따른 오염손해에 대한 자기책임을 담보하

기 위해서 제5조 1에 규정한 책임제한을 적용해서 결정된 액수의 

보험 또는 은행보증 혹은 증명서와 같은 다른 금전상의 보증을 유

지해야 한다.

  2. 보험 이외의 금전상의 보증이 이 조약에 따라 효력을 가지고 있

는 것을 증명한 증명서가 1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것이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확인된 후에 각 선박에 대해서 

발행된다. 체약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증명서는 

선박의 등록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생되거나 공인된다. 체

약국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증명서는 어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행되거나 공인될 수 있다. 그 

증명서는 부속서에 있는 양식에 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a) 선박이름 및 선적항

  (b)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c) 보증의 종류

  (d) 보험자 이외의 보증을 제공한 자의 성명 혹은 명칭 및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

  (e) 증명서의 유효기간. 그 기간은 보험 이외의 보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증명서는 그것을 발행한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한다. 사용되어진 

언어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의 어느 쪽도 아닌 경우에는 그 증명

서에는 그 언어 중 하나에 의한 번역문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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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명서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그 복사는 해당 선박의 등록부를 

보관한 당국 또는 해당 선박이 어떤 체약국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행 또는 공인한 국가의 당국에 기탁한다.

  5. 보험 이외의 금전상의 보증은 2에 규정한 증명서에 기재된 보험 

이외의 보증의 유효기간의 만료 이외의 이유에 의해 4에서 말한 

당국에 대해서 종료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경

과하기 전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증명서가 4

에서 말한 당국에게 인도되거나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된 것을 조

건으로 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5의 

규정은 보험 이외의 보증이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같은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등록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발

행요건 및 효력요건을 정한다.

  7. 2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권한에 기해서 발행되거나 공인된 증

명서(어떠한 체약국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발행되

거나 공인된 증명서를 포함)는 다른 체약국에 의해 이 조약을 적

용상 승인되고 이 체약국들이 발행하거나 공인한 증명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체약국은 증명서에 기재된 보

험자 또는 보증제공자가 이 조약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자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증명서

를 발행하거나 공인한 국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오염손해의 배상청구는 보험자 이외 오염손해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담보할 금전상의 보증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소유자가 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서 자기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때에도 동조 1에 규정한 책임제한

을 원용할 수 있다. 피고는 또한 소유자 자신이 원용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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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항변(소유자의 파산 및 청산 제외)을 원용할 수 있다. 피

고는 재차 오염손해가 소유자 자신의 악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지만, 소유자에 의해 피고에 대해서 제기

된 소에 있어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어떤 항변도 원용

할 수 없다.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소송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귄리를 가진다.

  9. 1의 규정에 따라 유지된 보험 이외의 금전상의 보증에 의해 제

공된 금액은 이 조약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만 충당된다.

  10. 체약국은 자국의 기발을 게양한 선박에서 이 조항의 규정에 해

당한 것에 대해서는 2 또는 12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한 운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각 체약국은 자국

의 영역 내의 항에 입하거나 거기에서 출항하거나 자국의 영해 

내에 있는 앞바다의 시설에 도착하거나 그곳에서 출발한 선박(등

록 장소 여부 불문)이어서 2천 톤을 초과한 포장되지 않고 실은 

기름을 화물로 해서 실제로 운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국의 국

내법령에 의해 1의 요건을 충족한 보험 이외의 보증이 유지되는 

것을 확보한다.

  12. 체약국이 소유한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 보험 이외의 금전상의 

보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관계규정은 그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선박은 그 선박의 등록국

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이므로 그 선박이 그 국가가 

소유한 것이고 동시에 그 선박의 책임이 제5조 1에 규정한 제한

의 범위에서 담보되고 있는 취지를 명기하고 있는 것을 비치해야 

한다. 그 증명서는 가능한 한 2에 규정하는 양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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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시효) 이 조약에 개해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조약에 기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에는 소멸된다. 다만, 소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초래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을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사고가 일련의 

사고에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6년의 기간은 최초의 사고발생일로

부터 기산된다.

제 9조(재판관할권) 1. 사고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체약국의 영역(영

해 포함) 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수역에서 오염손해를 야기하거나 

해당 영역(영해 포함) 혹은 해당 수역에서의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방지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배상청구의 소

는 해당 체약국의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해 상당한 통지를 실시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법원이 1에서 규정한 배상청구의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도록 한다. 

  3.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형성된 후에는 기금이 형성된 국가

의 법원은 기금할당에 미치는 분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실행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제10조(판결의 승인) 1. 前條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내

린 판결에서 그 판결이 있던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동

시에 다시 통상의 방식에서 심리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체약국에서도 승인된다.

  (a) 그 판결이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b) 피고가 상당한 통지 및 자기주장을 진술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

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1의 규정에 기해서 승인된 판결은 각 체약국에서 그 국가에서 

필요하게 될 절차가 취해진 때에는 집행력을 부여된다.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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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안심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군함 공선으로의 적용 제외) 1. 이 조약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항된 다른 선박에서 해당 기간에서 정부의 비상

업적 역무에만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체약국에 의해 소유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 

관해서는 각 체약국은 제9조에 규정된 관할권 하에서의 소송에 

복종하고 동시에 주권국가로서의 지위에 기한 모든 항변의 권리

를 포기한다.

제12조(서명, 비준, 가입) (생략)

제12조의2(경과규정) 사고발생 시에 이 조약 및 1969년 책임조약의 쌍

방의 체약국인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 (a)부터 (d)까지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a) 이 조약에 기한 책임은 사고가 이 조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오염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책임이 1969년 책임조약 하에서도 

발생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사고가 이 조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오염손해를 야기하고 동

시에 해당국이 이 조약 및 1971년의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

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의 쌍방의 체약국인 

경우에는 (a)의 규정이 적용된 후 이행되지 않고 잔존하는 책임

은 오염손해가 1971년의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

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된 후 보상되지 않고 남은 

범위에서만 이 조약에 기해서 발생한다.

  (c) 제3조 4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조약 이란 임의로 이 조약 

또는 1969년 책임조약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d) 제5조 3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형성된 기금액은 (a)의 규정에 기

해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 책임에 상당한 액을 감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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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최종규정) 1969년 책임조약을 개정한 1992년의 의정서 제

12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이 조약의 최종규정으로 한다. 이 

조약에서 체약국 이라고 할 때에는 동 의정서의 체약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서명) 1. 이 조약은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서명을 위해서 그 

후로는 가입하기 위해서 개방해 둔다.

  2. 국제연합, 어떠한 전문기관 혹은 국제원자력기관의 가맹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어떤 방법에 의해 이 조약

의 체약국으로 될 수 있다.

  (a)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대해 유보를 두지 않고서 서명한 경우

  (b) 비준, 수락 또는 승 인을 조건으로 해서 서명한 후 비준, 수

락 또는 승인한 경우

  (c) 가입한 경우

제14조(기탁) (생략)

제15조(효력발생) 1. 이 조약은 각각의 탱크보유량이 백만 톤 이상인 5

개 국가를 포함하여 8개 국가의 정부가 비준, 수락 혹은 승인에 대

해 유보를 두지 않고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

를 기관의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날 이후 90일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그 후에 이를 비준하고 수락 혹은 승인 또는 이에 가

입한 각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해당한 문서를 기탁한 후 90일

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폐기) 1. 체약국은 이 조약이 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이

후는 언제라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관의 사무국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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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는 기관의 사무국장으로의 폐기서의 기탁 후 1년으로 혹은 

폐기서에 명기함으로써도 오랜 기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지역관계당국과의 협의) (기름오염사고공해조치조약 제13조와 

동일)

제18조(개정) (기름오염사고공해조치조약 제14조와 동일)

제19조(기탁자) (생략)

제20조(등록) (생략)

제21조(정식문장) (생략)

부속서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보험 이외의 

금전상의 보증증명서(생략)


